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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합성물, 오픈채팅방·클라우드·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규명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삭

제·차단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피해정보의 신속한 확산

과 반복적인 유포로 인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을 충분히 도모하

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삭제지원의 운영 현실과 법적 기반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의 기본 관점은 삭제·차단 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이다. 이는 피해영상물의 탐

지,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정보의 활용, 실제 조치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지원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규

범이 피해자 지원, 수사, 플랫폼 규제 및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여러 법률에 분산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권한의 존재만으로 이러한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단계의 수행주체와 책임, 정보전달 및 후속조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현행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 동향의 계량적 분석, 실무자 심층 면접과 SWOT 분석, 현행 

법령 및 발의 법률안 분석,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KCI 등재·등재후보 학술논문 
300편을 분석한 결과, 국내 디지털성범죄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

나 처벌·수사 중심의 법학 담론과 탐지·대응 중심의 공학 담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어 왔지만, 삭제지원기관의 운영구조와 

성과, 기관 간 협업 및 제도적 제약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

다. 본 연구는 실무 현장의 문제를 규범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에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중앙디성센터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과 SWOT 분석에서는 삭제지원의 어려움을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면접에서 인용된 

자료상 국내 주요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 완료율은 2022년 기준 95%를 넘었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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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해당 사업자와의 협조가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해외 성인사이

트의 완료율은 50~70% 수준으로 언급되었으며, 요청 창구나 운영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시되었다. 주요 제약은 지원 대상과 기관별 처리기준의 불일치, 심의·

증거확보 과정에서의 지연, 정보공유와 결과통보의 미비 및 재유포에 따른 지속 지원 

부담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역센터의 기능분담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업무 표준화와 

사례공유 및 품질관리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를 범

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기회인 동시에,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면 업무 중복이나 센터의 

역할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되었다.

현행 법령과 제21․22대 국회의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삭제지원과 중앙·지역센

터의 설치,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및 수사기관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에 관한 기본적

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협조와 상대방의 

대응의무, 미조치 시 후속책임 및 지원의 종료기준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수사

기관의 증거확보와 센터의 삭제지원, 심의 결과와 실제 차단 이행, 최초 삭제와 재유포 

대응을 연결하는 절차에도 공백이 남아 있었다. 입법 역시 처벌과 수사권한의 강화, 

플랫폼의 조치의무 및 지원기관의 법제화에 비하여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권한의 확대와 함께 기관 간 정보연계, 처리 결과의 통보·확인 및 후속조치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대만·일본 및 유럽연합의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피

해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았다.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직접적인 규제권한을, 미국의 NCMEC는 전문적인 신고접수·정보분

석과 수사기관 연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제도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StopNCII와 미국의 Take It Down은 해시값을 활용한 참여 플랫폼의 재유포 

방지를,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는 법률지원과 종합적인 피해 회복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외 전문기관의 협력은 국외 유통에 대응하는 

보완수단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각 제도의 피해자 범위와 플랫폼 참여 및 해외 집행의 

한계도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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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모델을 독립 규제기관형, 법정 전문기관

형 및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 규제기관형은 조사·삭제명

령·제재를 연계할 수 있지만 상당한 조직·법제 개편을 요구한다. 법정 전문기관형은 

피해지원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 신고와 상대 기관의 처리의무를 제도화하고,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기존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과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

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를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전경로로 평가하였다. 

특히 센터의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직의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 신고의 우선처리, 결과통보 및 협조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삭제지원을 독립적인 피해지원 제도로 체계화하

고, 기관 간 연계를 법제화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개선 책임을 구체화

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단계별 수행권한과 책임, 예방지원, 중앙·지역센터의 업무연계 및 

재유포 사후관리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문 신고에 대한 우선처리·처리기한·결과

통보와 이행확보 수단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신속조치와 

긴급심의·접속차단을 연결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심의·차단 관련 법률과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하여 긴급대응, 수사와 피해지원의 양방향 

연계 및 증거보존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국외 대응, 성과평가 및 전문인력·기술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최초 요청 이후의 실제 

이행확인과 재유포 대응까지 지속되는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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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성범죄는 촬영·제작 단계의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

로 피해영상물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반복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범죄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합성물의 등장, 오픈채

팅방·클라우드·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 접속 링크와 신상정보의 결합 유포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유형의 출현으로 인해 피해의 범위는 넓어지고, 회복 곤란성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신종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이 지연될수

록 피해가 급속히 확대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연속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필요하

다.

여기서 ‘연속적’이라 함은 피해영상물의 탐지,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 정보의 

활용, 조치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이어져 

작동함을 의미한다(그림 1-1-1).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에 따라 이들 각 국면은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데 그쳐서는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각 단계의 조치가 후속 단계로 곧 연결되는지가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

한 지점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적 연속성의 관점을 삭제·차단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하나의 분석 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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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업무

(출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우리나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를 두고, 여러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체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규범은 

하나의 법률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지원, 범죄 처벌, 수사절차, 삭제·차단,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의 설치·운영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분산된 규범 구조는 개별 영역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삭제·차단과 같이 여러 기관의 권한 행사와 정보 공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복합적 업무에서는 기관 간 권한 관계와 협조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실무 현장에서는 탐지에서 재유포 대응에 이르는 일련의 국면

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삭제지원 실무 현장에서는 접속 링크만 게시된 경우의 삭제지원 대상 포함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신상정보 삭제 의무에 관한 법령 간 불일치,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 확보,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법적 근거 등 다양한 

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편적인 처벌 규정의 신설이나 

개별 기관의 권한 추가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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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수행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규명하고,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 특히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삭제·차단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차단 지원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현행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규명하며, 해외 주요국의 대응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디성센터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삭제·차단 지원 실무 현장에

서 제기되는 난점과 제도적 공백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디성센터

가 처해 있는 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잡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을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분석

하고,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 

및 중앙디성센터의 구조적 지위와 관련한 한계를 규명한다. 아울러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여 입법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법제 정비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각국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

적 지위와 운영체계, 플랫폼 협력 방식 및 기술적 대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

디성센터의 발전모델과 기능 강화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리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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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및 삭제·차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강화 방안을 다루며,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탐색한 

뒤 이를 법령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명하는 순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삭제·차단 지원 실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다. 이를 위하여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삭제지원의 

대상, 심의 및 규제 권한,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확보,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등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점과 공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문헌 및 법령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후 

장의 분석 대상을 설정한다.

또한, 제2장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심층 면접으로 밝혀진 쟁점들을 구조화하고 

해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중앙디성센터를 하나의 조직이자 제도로 놓고 그 내부적 

역량과 한계(강점·약점)를 외부적 환경과 조건(기회·위협)과 함께 조망한다. 이를 통해 

심층 면접에서 얻은 개별적 진술들을 지원 기관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하나의 진단 

틀 안에 배치하고, 실무상 난점이 기관 내부의 역량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규범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된 실무상 문제점을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 규범적 원인을 검토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된 규범 구조를 개관하고,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의 한계, 

협력체계 구축의 한계,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 및 중앙디성센터

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제21대·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여 입법 동향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및 유럽연합의 디지털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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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대응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각국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피해자 지원 기능, 플랫폼 협력 방식 및 기술적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별 운영모델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모델을 독립 규제 기관형, 법정 전문 기관형, 현행 피해자 지원 기관 고도화형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단계적 발전 방향

과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 문헌연구 및 법령·판

례 분석,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삭제지원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사전에 송부한 질문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는 ① 삭제지원의 대상, ② 불법

촬영물등 심의 및 규제 권한, ③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확보, ④ 관계기관 정보공유·

연계 체계 ⑤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및 

법령 분석에 앞서 실무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 지점을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 및 법령·정책 분석을 통하여 심층 면접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과 하위 규정, 정부의 관련 대책 

및 계획, 선행 연구와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삭제·차단 지원 체계의 규범적 구조

와 한계를 검토하고, 제21대·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수집하여 입법 

동향과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비교 대상국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제도적 유형이 서로 대비

되도록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 국가
(호주, 영국), 형사사법 및 플랫폼 규제 법제를 통해 대응하는 국가(미국, 독일,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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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우리나라와 법제적·사회문화적 근접성이 있거나 최근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진 

국가(일본, 대만), 그리고 초국가적 규범 형성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준거를 제시하는 

유럽연합을 포함함으로써, 규제기관 유형의 다양성과 우리 제도와의 비교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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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및 SWOT 분석

제1절 |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접근법 00

1. 선행 연구 분포 및 주제 분석

이 절의 목적은,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한 국내 선행 연구의 동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가 위치하는 지점과 논의의 공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단편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래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삼고 있는, KCI 등재
(후보) 학술논문 300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과 초록 기반 주제 분류를 병행하

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1)

발행 연도의 분포를 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다. 

2019년 이전에는 연간 1~7편에 그쳤으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4편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2024년 46편, 2025년 61편으로 정점에 이른다. 이러한 급증은 2019~2020년

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과 그에 뒤이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이 연구를 촉발한 계기였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분석에서 ‘n번방’ 사건(13편)

이 뚜렷이 나타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의 19편은 상반기까지의 집계치로, 

연구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분석 대상 논문의 상세 목록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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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논 문 수 20 44 44 32 35 46 61 19

[표 2-1-1] 연도별 논문수 추이 

* 상반기까지의 집계치임.

연구 분야의 분포에서는 법학(54편)·경찰행정(47편)·형사정책(20편)·기타 법학(17

편)·형법(7편)·형사소송법(4편) 등 규범 및 형사사법 계열이 압도적이었고, 컴퓨터공학
(18편)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여성학·사회복지학·심리학·교육학 계열에 해당한 

논문은 각각 소수에 머문다. 요컨대 이 분야의 연구는 처벌·수사를 중심으로 한 법학 

담론과 탐지·대응을 중심으로 한 공학 담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복지 및 젠더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록·제목·키워드에 기반한 주제 분류(중복 허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제군 논문편수 주요 논제

입법·처벌규정정비 155 보호법익재구성, 규정체계정합성, 법정형·양형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 148 성착취물, 온라인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수사·디지털포렌식 117 위장·함정·신분비공개수사, 증거수집, 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106 대학생·청소년인식조사, 피해실태설문

피해자지원·삭제지원 87 삭제 요청, 2차피해, 피해자보호·회복

플랫폼·유통차단 81 정보통신망유통방지, 사업자책임, 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64 합성물제작·유포, 신종유형규율

AI·기술활용 45 탐지자동화, 딥러닝, 알고리즘대응

예방교육 29 성교육,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표 2-1-2] 주제군별 분포

가장 큰 흐름은 입법론·처벌규정의 정비(155편)이다. 보호법익의 재구성(성적 자기

결정권과 명예·성풍속 사이의 논쟁), 산재된 처벌 규정의 체계 정합성, 법정형·양형기

준의 적정성이 반복되는 쟁점을 이룬다. 다음으로 수사방법론(117편)이 두드러지는

데, 키워드에서 ‘함정수사’(16건), ‘신분위장수사’(13건), ‘위장수사’(13건), ‘신분비공

개수사’(13건), ‘잠입수사’(6건), ‘비밀수사’(5건)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가 도입된 이후 적법절차·영장주의 및 기본권 침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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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이 핵심 논제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측면에서는 딥페이크가 단일 신

종 유형 가운데 키워드 최다(25회)로 최근의 연구를 견인하며, ‘메타버스’(8)·‘인공지

능’(6)이 그 뒤를 잇는다. 피해 유형의 측면에서는 불법 촬영물(14)·리벤지 포르노(6)·

성착취물(8) 등 전통적 유형과 딥페이크·합성물이라는 신종 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연구 공백과 본 연구의 접근법

가. 연구 공백

이상의 분석은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연구 공백을 드러낸다.

첫째, 삭제지원 제도의 실증적 운영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삭제

지원을 주제로 한 논문은 87편으로 적지 않으나, 그 대부분은 처벌·수사에 관한 논의

에 부수하여 다루어지며 독립적인 제도 분석은 소수에 그친다. ‘피해자 지원’을 명시적 

키워드로 삼은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 ‘삭제·유통 차단’ 군집에 해당한 논문들(81편)

도 역시 규범적 당위의 제시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삭제 실무의 운영 구조, 성과 

지표, 기관 간 협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은 희소하다. 이러한 공백은 앞서 제시한 

절차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탐지에서 재유포 대응에 이르는 일련의 

국면이 어디에서 단절되는지는 규범의 당위를 논하는 것만으로는 포착되기 어렵고, 

실제로 그 절차를 수행하는 실무 현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데이터 기술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연구가 희소하다. 기술 계열의 
45편은 대부분 증거 수집·포렌식·불법물 탐지 등 가해자의 추적을 지향하며, 삭제지

원·재유포 모니터링과 같이 피해자 측 지원의 자동화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의 제도적 역량에 대

한 정책 평가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인식 조사·피해 실태 연구(106편)는 상당히 축적

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 제도 자체의 입법 평가로 연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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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성센터의 제도적 역량을 거버넌스와 정책 평가의 차원에서 다룬 규범적 연구 

또한 부족하다.

요컨대 국내의 디지털성범죄 연구는 처벌·수사 중심의 규범 담론과 탐지·대응 중심

의 공학 담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온 반면, 그 두 축이 맞물려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운영 현실과 그 제도적 

제약에 대한 분석은 뚜렷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 연구가 대체로 “어떤 규범과 

기술이 바람직한가?”라는 당위적 물음에 집중해 온 데 비하여,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실제로 어떤 조건 속에서 작동하며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는가?”

라는 현실적 물음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나. 본 연구의 접근법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공백을 고려할 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강화라

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범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그 체계의 중심에 있는 중앙디성센터가 현재 어떤 현실적 조건 속에서 

삭제·차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규범의 외형이 아니라 그 규범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국면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중앙디성센터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무자 

심층 면접(제2절)과 SWOT 분석(제3절)을 방법으로 채택한다. 실무자 심층 면접은 

삭제지원 절차의 각 국면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제도적 공백에 관한 1차 자료를 수집하

는 방법으로, SWOT 분석은 그 진술들을 기관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틀 안에서 구조화

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무상 문제점

은 제3장에서 현행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그 규범적 원인이 규명된다. 요컨대 제2장은 

실무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재를 탐색하는 데, 제3장은 그 문제를 규범의 관점에

서 확인하는 데 각각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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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본 연구는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공백

을 파악하고 법률 제·개정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디성

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26년 6월 15일 중앙

디성센터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사전에 송부한 질문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① 삭제지원의 대상, ② 불법촬영물등 심의 및 규제 권한, 

③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확보, ④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체계 ⑤ 피해자 통합지

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삭제지원의 대상 

가.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현재 삭제지원의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

대상자의 신상정보이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등은 「성폭력방지법」과 「전기통신사업

법」에 각각 삭제·차단 조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상정보는 「성폭력방지법」에

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자에 따라 신상정보 삭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디성센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방송미디어통

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발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불법촬영물등 자체는 게시되지 않고 접속링크만 게시된 경우는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링크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삭제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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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서는 오픈채널 접속링크 및 비밀번호의 배포 행위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자 규제가 가능하

다고 명시하고 있다. 

삭제지원 실무에서는 신상정보 삭제지원 규정이 도입된 이후 접속링크만 게시된 

경우에도 일부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앙디성센터와 핫라인이 구축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접속링크 삭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지원·협조를 넘어서 접속링크 자체를 명확하

게 삭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이와 관련하여 정보

통신망에 게시된 불법촬영물등의 접속링크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에 대한 

규제에 준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신상정보가 해당 영상과 

함께 유포된 사례에서 신상정보의 주체는 현행 법률상 불법촬영물등 피해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의 정보주체는 주관적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으나 피해 지원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앙디성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 보아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 선제적 삭제지원 대상과 요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선제적 삭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은 크게 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공백과 딥페이크 피해 확산이라는 두 측면에서 제기되

었다. 

우선 삭제지원의 기간과 종결 시점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종결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현황 탐지에서 피

2) 다만 이러한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접속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 대화방 등이 비밀번호 설정, 초대·승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접근
이 제한되어 있거나 불법촬영물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중앙디성센터가 접
근할 수 없으므로 실제 불법촬영물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접속링크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실무상 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링크에 대한 삭제지원은 실효적인 절차와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고려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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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상물이 상당 기간 발견되지 않다가도 추가 발견되거나 재유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삭제지원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지원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연락두절되거나 회피하는 경우 3년의 

기한이 경과하여 지원이 종결되면 이후 피해영상물이 추가 발견되더라도 중앙디성센

터에서 삭제지원을 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 공백은 현행 ｢성폭력방지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선제적 삭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제7의3 제3항).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중앙디성센터에서 성인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파악하더라도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다면 삭제지원을 개시할 수 없

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

도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영상물 유포가 계속될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 기간이 종료된 기존 지원 대상자를 직권 

삭제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딥페이크 전용 유통사이트가 다수 등장하고 있고 한국이 딥페이크 피해 관련 

국제통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딥페이크를 선제적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

청 및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불법촬영물등 심의·규제 권한

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요구 

중앙디성센터는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데, 사업

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하

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미심위의 시정요구 조치는 국내 사업자 대상인 경우 

삭제를,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차단을 

의미한다. 최근 중앙디성센터는 방미심위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게시물(URL)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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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방식 외에도 사이트 단위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1개월간 23건의 요청 대상 중 17건의 사이트가 차단·폐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미

심위 심의 기능의 효과가 일부 개선되었다. 

한편 방미심위의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방미심위의 시정요구는 문서상 심의 결과를 의미할 뿐 접속차단 여부와는 별개이

며, 실제 통신사업자의 시정요구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3) 방미심위의 권

한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그치며, 해당 통신사업자가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방미심위가 모니

터링해야 할 의무나 확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방미심위의 확인 

절차가 미비한 것은 시정요구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로도 나타난다. 방미통위는 방미심위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명령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

이에 따라 현재 중앙디성센터는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따라 차단을 집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하며 실제 차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다.5)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방미심

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자의 삭제·차단 조치 결과를 중앙디성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조치 결과 

통보 내역을 방미심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2025년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미심위가 접속차단을 요구
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게시 사이트 중 85.4%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방미심위가 시정요구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감사원, 『감사 보고서 – 인공지능 대비실태 Ⅰ(신뢰성 확보 분야)』, 
2025. 12., 35-40).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였고, 서비스제공자가 시
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방미통위가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디성센터의 심의 요청에 따라 방미심위가 시정요구를 의결한 
건수는 총 13,108건이다(중앙디성센터 내부 자료). 그러나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시정요구가 
실제 접속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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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촬영물등 심의 및 차단 권한

방미심위 심의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협소한 개념 해석 및 심의 요청 

절차로 인한 피해자 지원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지향하는 중앙디성센터와 달리 사업자 규제를 중심에 두는 

방미심위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와 촬영대상자의 

동일성 식별가능성, 영상물의 내용 및 촬영·유포 경위와 관련하여 중앙디성센터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방미심위가 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어 두 기관 간에 지원 대상 범위의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방미심위는 심의 요청 시 특정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인입된 사건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방미심위에 심의 요청

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요청이 가능한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법촬영물등과 달리 방미심위의 심의 

기한 규정이 없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6)

이처럼 중앙디성센터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명백한 피해

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만 삭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미심위를 통한 심의 절차를 재차 거쳐야 하는 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콘텐츠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와 범죄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차단 여부 판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이러한 삭제지원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175호)

은 중앙디성센터가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방미심위 심의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자

에게 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인철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242호;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제2203979호)은 조치의

무사업자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접속차단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기한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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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7) 접속차단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 추진 과제로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방미심위 심의 절차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긴급차단권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삭제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국

회에 발의되어 있다(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923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관련 불법 콘텐츠삭

제 및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8)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입법이 이루어

질 경우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속차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

다. 다만 이 경우에도 VPN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차

단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해외 성인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불법촬영물 확산 억제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유효할 것으

로 예상된다. 

7) 두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 이후 사업자 단체 등에서 반대를 제기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법률 분쟁 발생 가능성과 사업자의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의 우려가 있다(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보고서). 이에 대해 중앙디
성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삭제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반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8)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
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명령을 받은 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문체
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산하에 설치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22조의6). 이와 함께 저작권법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령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조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권 조항을 두고 있다(제13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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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가. 조치의무사업자의 재유포 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된 주요 플랫폼의 경우 중앙디성센터

의 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삭제 완료율이 95%를 넘어 높은 수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9)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신상정보 삭제 

조항이 법률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피해자 관련 정보라고 안내하면 삭제요청에 협조하

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조치의무사업자가 개별 게시물 단위의 삭제 요청에는 성실하게 응하고 있음에

도, 동일·유사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재가공·재게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성격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는다

는 점을 이유로 재유포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가 유포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촬영물이 동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재게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넘어 필터링 실패에 대한 더 무거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확인되었다. 우선 네이버·다음 등 국내 사업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순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준으로는 이행확보의 효과가 

낮으며 해외 사례에 준하는 제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현안 및 제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한국여성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2023. 9. 19.), 
31. 한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 전후로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완료율은 95.4%(2018~2020)에서 
95.5%(2021~2022)로 변화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법률개정의 적용범위가 원래 삭제 요청에 협
조적인 플랫폼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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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5년 초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았다.10) 

나.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의 유통방지 의무

불법촬영물의 주요 접근 경로 중 하나인 검색엔진의 경우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디성센터

에서 삭제 요청을 하면 검색엔진 사업자는 검색결과에서 노출을 제한하거나 자사 

도메인에서 연결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본 게시 사이트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URL을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 및 시행령(제30조의6)은 불법촬영물등 재유포 

방지를 위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게재 전 사전 비교·식별을 통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및 게재 제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1) 그러나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검색엔진 등에서는 실제로 필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

다. 특히 구글과 같은 해외 검색엔진은 네이버·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 비해 필터링이 

미흡하여 다크웹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우회사이트나 미러사이트 주소를 비롯하여 

불법사이트의 접근정보가 비교적 쉽게 검색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러한 사이트는 주소가 빈번하게 변경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SNS와 검색엔진 등을 

통해 공유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검색엔진의 필터링 기능 강화 등 검색엔진

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0) 2025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무(제22조의5 제2항) 중 사전 비교·식별 후 불법촬영물등 게재 제한조치 의무를 위반한 메타, 
구글,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에 시정명령을, X(트위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
과하였다. 

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2는 정보 게재·공유 또는 검색 서비스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30조의6 제2항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로서 
검색어와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결과 송출을 제
한하는 조치(2호)와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 제한 조치(3호)를 규정
하고 있다. 즉, 정보게재·스트리밍 사업자뿐 아니라 검색엔진 사업자 역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에 포함되며, 사전 비교·식별을 통한 게재 제한과 검색결과 송출 제한 의무를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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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조치의무사업자가 아닌 해외 서버 기반 성인사이트는 중앙디성센터의 전체 삭제완

료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중앙디성센터는 이러한 성인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이트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협조율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소통하며 관리하고 있다. 그러

나 이처럼 관리되는 사이트의 비중은 전체 성인사이트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법에 따른 조치의무 부과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성인사이트에 대하여 

중앙디성센터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삭제 요청에 대한 협조를 유도

하고 있다.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정보를 제시하는 등 불법성을 

증명하는 공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원하

지 않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미국의 Take It Down Act 

시행 이후에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공문 양식을 추가로 마련

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삭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한해 추가적으로 시도하는 보충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불법성 증명 공문이 활용된 사례는 38,468건이며 이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중 12%가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경우 

성인 대상 사건에 비해 약 2배 높은 삭제 완료율을 보여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외 플랫폼 대상 삭제지원에 있어 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영역은 삭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이다. 다크웹은 URL 확보 자체가 

어려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검색을 통한 접근이 어려운 불법

사이트를 비롯하여 삭제 요청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앙디성센터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삭제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다크웹 및 삭제 요청 

창구가 없는 불법사이트는 중앙디성센터의 삭제지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등 효과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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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체계

가. 수사기관과의 삭제지원 연계 및 정보 공유

중앙디성센터에 사건을 접수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영상물의 삭제

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중앙디성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삭제지원을 보류

한다. 중앙디성센터에서도 불법촬영물등을 채증하며 이를 수사기관 신고시 제출하나 

수사기관에서 증거 보강을 위해 별도의 채증과 함께 가해자 수사에 필요한 추가 정보 

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삭제되면 확보 가능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 보류의 실무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과 

함께 신속한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류 기간에 피해영상물 유포가 계속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체계가 세심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유포 

사실이 확인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을 방미심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직접 요청하고, 처리절차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의2 제1항).12) 이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불법촬영물 
URL 등에 대하여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개정은 수사

과정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지연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불법촬영물이 여러 플랫폼에 분산 유통되거나 복제·변형되어 다시 

게시되는 등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지원은 

일회성 조치로 완료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앙디성센터는 최초 삭제·차단 조치 이후에

12) 이와 유사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경찰의 삭제·접속차단 조치 요청 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의무 조항이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항에 신설되어 2025년 4월 17일부
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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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적인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및 삭제·차단 조치가 완료되면 이를 중앙디성

센터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삭제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원활한 삭제지원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은 경찰이 삭제·접속차단 처리절차에 

관해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삭제·접속차단 조치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지 의무 및 증거 수집 완료 사실을 

피해자나 중앙디성센터에 통지할 의무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디성

센터는 삭제지원 개시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실무자가 피해자를 통해 경찰의 증거 

수집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조치 및 증거 수집 완료 시 통지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중앙디성센터의 삭제지원 

개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미비는 다른 측면에서도 삭제지원의 공백을 발생시킨

다. 현재 피해자가 중앙디성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

에 대한 지원 제도 정보 제공 등 지원 체계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13)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역 경찰서 단위에서 피해자에게 중앙디성센터 삭제

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밖에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중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중앙디성센터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삭제지원 역시 연계 여부가 수사관의 재량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재피해 위험이 현
저하여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인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중앙디
성센터 및 지역디성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
터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2조의7).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임의적 규정이다. 그밖에 「범죄피해
자 보호법」 제8조의2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
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위 
법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제16조는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 규칙 
별지 서식의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서식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와 ‘성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을 원할 경우 방미심위, 중앙디성센터, 성폭력상담소에서 삭제·차
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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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과 수사 과정

에서 인지한 사건을 중앙디성센터로 연계하는 것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중앙디성센터의 업무는 피해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수사의뢰와 채증지

원 등 형사사법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연계를 뒷받

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디성센

터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며,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 사실상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요청 권한과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사업자의 조치 결과 통보체계 

피해영상물의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서는 삭제 요청 이후 사업자의 조치 여부와 

처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와의 정보 공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중앙디성센터가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사업

자가 조치 결과를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앙디성센터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삭제에 소요되는 처리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삭제 조치 소요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중앙디성센터에 통보하

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정확한 처리시간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

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결과 통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 결과 통보 의무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삭제 요청·통보 양식의 표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삭제 요청 절차는 사업자별로 요구하는 정보와 양식이 각기 

달라 중앙디성센터가 사업자별로 정보와 양식을 맞추어 발송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는 양식 또한 사업자별로 상이하여 결과 확인과 시스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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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작업이 요구되는 등 실무 차원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업을 일원화하는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부처 간 

관할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

관을 관리하는 반면, 방미통위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및 불법정보 유통방

지 등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소관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소관 부처의 협조가 없는 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미통위가 조치의무사업자가 사용할 삭제 요청 및 조치 결과 통보 양식을 

마련하고 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5.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현재 피해자 대면이 필요한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디성센터

가 담당하고 비용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삭제지원 업무는 주로 중앙디성센터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피해자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개편되면서 지역디성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어 

통합지원 자체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인력·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 

대응 등 삭제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중앙디성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전국 17개의 지역디성센터의 업무 및 운영체계 표준화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디성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디성센터는 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견 교환 외에는 운영체계 및 업무지침

에 대한 별도의 지도 및 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14) 한편,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성센터등에 대한 평가 권한은 성폭력방지법 제
2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는 3년마다의 운영실적 평가와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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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2월 23일에 공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에 지역디성센터와 중앙디성센터 간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트 삭제 건을 

중앙으로 연계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

등가족부는 중앙디성센터가 보유한 영상물 디엔에이(DNA) 검출·검색 기능을 지역디

성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 연계, 영상물 DNA 기반 매칭, 삭제지원 

관리, 통계 산출 등의 기능을 갖춘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디성센터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사례 워크숍과 모범사례 성과보고회를 운영하는 한편, 업무 표준화 가이드를 마련하

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운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기능의 질 제고 및 표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5) 

제3절 | SWOT 분석 00

1. 개요

가. SWOT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의 정당화

SWOT 분석은 분석 대상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을 강점(Strength)과 약점
(Weakness)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을 기회(Opportunity)와 위협
(Threat)으로 구분하여 조망하는 이원적(2×2) 진단 틀로서, 전략경영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상황 분석 기법의 하나이다.16)17) 이 기법의 이론적 핵심은 조직의 

과를 감독·지원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운영실적 평가기준은 시설 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
성,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시설의 지역 연계,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며(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평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실시한다.

15)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2. 23.).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 한 곳에서,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창구 하나로 통합”.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
a700&bbtSn=713282 (2026. 7. 16. 최종접속).

16) SWOT 분석의 개관과 광범위한 활용 실태에 관하여는 M. M. Helms & J. Nixon, “Exploring 
SWOT analysis – where are we now? A review of academic research from the l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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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사이의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점에 있다.18) 이러한 적합성 분석을 통해 조직은 내부 강점을 외부 기회와 결합하고 

약점과 위협이 결합하여 초래할 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이 

기법은 특정한 조직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성

에 힘입어 SWOT 분석은 본래 영리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도구로 출발하였음

에도 오늘날에는 공공기관의 정책 진단, 행정 조직의 역량 평가, 제도 설계를 위한 

사전 분석 등 공공정책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확장됐다.19)

다만 법·정책 연구의 맥락에서 SWOT 분석을 활용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이질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은 개별 규범의 효력과 정합성을 

해석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에 SWOT 분석은 규범이 아니라 그 규범

을 집행하는 조직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에서 SWOT 

분석을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앙디성센터의 문제는 개별 

조문의 해석론만으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으며, 그 조문이 실제 조직의 역량 및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국면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절차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삭제·차단 지원이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은 규범 내부가 아니라 규범과 조직, 그리고 관계기관이 맞물리

Journal of Strategy and Management 3(3) (2010), pp. 215-251 참조.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SWOT을 다룬 다수의 동료심사 논문을 검토하여 그 활용의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17) 참고로 SWOT 분석이 1960년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른바 LCAG(Learned, Christensen, 
Andrews, Guth) 프레임워크에서 기원하였다는 통설은 최근의 사료 비판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
고 있다. 하버드 LCAG 프레임워크 기원설에 대한 사료 비판적 반박으로는 R. Puyt, F. B. Lie, 
C. P. M. Wilderom, “The origins of SWOT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56(3) (2023) 및 
동 저자들의 “From SOFT approach to SWOT analysis, a historical reconstruction,”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31(2) (2025), pp. 333-357 참조. 이들 연구는 SWOT의 기원이 하버드
가 아니라 1960~70년대 스탠퍼드 연구소(SRI)에서 Albert Humphrey 등이 주도한 SOFT 접근
법에 있음을 사료를 통해 논증한다. LCAG 프레임워크의 원전으로는 E. P. Learned, C. R. 
Christensen, K. R. Andrews & W. D. Guth, Business Policy: Text and Cases (Irwin, 1969) 
참조.

18)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간 적합성(fit)이라는 전략경영론의 관점 및 그 자원기반이론
(resource-based view)과의 연관에 관하여는 E. K. Valentin, “SWOT Analysis from a 
Resource-Based View,”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9(2) (2001), pp. 54-69 
참조.

19) SWOT 분석을 2×2 매트릭스 형태로 정식화하여 전략 도출로 연결하는 이른바 TOWS 매트릭스
의 제안으로는 H. Weihrich, "The TOWS Matrix – A Tool for Situational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15(2) (1982), pp. 54-66 참조. 공공정책 및 제도 진단 영역으로의 적용 확장에 
관하여는 앞의 Helms & Nixon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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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점에 위치한다. 이 접점은 규범을 조직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SWOT 분석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구조화 기능이다. 앞 절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진술들은 삭제지원 대상

의 범위, 심의 절차, 해외 사업자 대응, 관계기관 협력, 기관의 지위 등 다양한 층위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SWOT 분석은 이러한 개별 진술들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라는 두 축 위에 재배치함으로써, 실무상 난점이 기관 내부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규범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진

단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개선 방안이 조직 역량의 강화를 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범 및 제도의 정비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초가 된다.

둘째, 연계 기능이다. 내부 요인(강점·약점)에 관한 진단은 그 규범적 원인을 현행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규명하는 제3장의 분석 대상을 설정하고, 외부 환경(기회·위협)

에 관한 진단은 해외 주요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제4장의 준거를 

제공한다. 이로써 SWOT 분석은 실증적 문제 탐색(제2장)과 규범적·비교법적 분석(제3

장·제4장)을 매개하는 교량으로 기능한다.

다만 SWOT 분석에 대하여 제기되어 온 방법론적 한계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SWOT 분석은 각 요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쳐 요인 간의 우선순위나 인과관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분석의 결과가 구체적인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목록의 

작성에 머무르기 쉽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20) 또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의 구분이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동일한 사실이 관점에 따라 상반되게 분류될 수 

있고,21) 특정 시점의 정태적 단면만을 포착하여 환경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지적도 있다.22)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단순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20) T. Hill & R. Westbrook, “SWOT Analysis: It’s Time for a Product Recall,” Long Range 
Planning 30(1) (1997), pp. 46-52. 이 연구는 영국 50개 기업의 전략기획 실무를 조사하여, 
SWOT이 우선순위 없이 장황한 목록을 산출하는 데 그치고 그 결과가 이후 전략 수립 단계에
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SWOT의 "리콜(product recall)"을 제안하였다.

21) 동일 요인이 관점에 따라 강점이자 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분류의 자의성 및 자기보고 자
료의 편향 문제에 관하여는 앞의 Hill & Westbrook (1997), p. 47 참조.

22) SWOT 분석이 정태적 단면만을 포착하여 경쟁 환경의 동태성과 요인 간 상호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는 D. W. Pickton & S. Wright, “What’s SWOT in strategic analysis?,” 
Strategic Change 7(2) (1998), pp. 101-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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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인들이 절차적 연속성의 어느 국면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함께 서술하며, 

각 요인의 근거를 심층 면접에서 확인된 구체적 진술과 관련 법령·통계에 결부시킴으

로써 분류의 자의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후술하는 통합지원단의 출범과 같

이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 양면을 함께 검토함으

로써, 단선적 분류가 초래할 수 있는 진단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태적 분석이 놓치기 

쉬운 제도 환경의 변화 국면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다.23)

나. SWOT 분석의 목적과 대상

이러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본 절은 앞 절의 심층 면접에서 드러난 개별적 난점들

을 중앙디성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제도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틀 안에 재배치하여 종

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점·약점·기회·위협의 네 요인을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실무상 난점이 기관 내부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규범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제3장의 규범적 원인 

분석과 제4장의 비교법적 검토가 각각 어느 지점을 겨냥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잡고자 

한다.

이때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건은 2026년 5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성평등가족

부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의 출범

이다. 통합지원단은 그동안 중앙디성센터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심의 절차의 지연, 

관계기관에 대한 권한 부재, 해외 사업자 대응의 한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재편할 변수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분석에서 기회이자 위협의 양면으로 다루어진다.

23) 이러한 보완적 활용은 SWOT의 결함이 기법 자체보다 그 오용에서 비롯된다는 지적, 즉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엄밀성을 갖추어 적용할 경우 SWOT이 유용한 진단 틀이 될 수 있다는 관점
과 궤를 같이한다. 앞의 Valentin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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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 분석 결과

가. 강점

첫째, 삭제·차단 지원에 관하여 국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 중앙디성센터는 2018년 설립 이래 삭제지원을 전담해 온 사실상 유일한 기관으

로서, 접수·모니터링·삭제 요청·재유포 감시에 이르는 절차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다. 특히 통합지원단이 출범과 함께 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34,628 곳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은, 센터의 데이터 자산이 범정부 대응의 

토대가 될 만큼 고유한 가치를 지님을 방증한다.

둘째, 조치 의무 사업자에 대한 삭제지원은 이미 높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심층 면접에 따르면 신고 창구가 마련된 주요 플랫폼의 삭제 완료율은 95%대에 이르

며, 실무자는 신상정보 삭제 조항이 법률에 도입되기 이전부터도 피해자 관련 정보임

을 안내하면 자발적으로 삭제에 응하는 사업자가 많았다고 평가한다. 이는 국내 대형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 영역에서는 추가

적인 규제 강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셋째, 데이터·통계 생산 기관으로서의 권위이다. 매년 발행되는 지원 보고서는 언론

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으며, 수사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피해 

현황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의 통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주요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중앙-지역 이원화 구조를 통한 역할 분화이다.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 사이트 대응 등 삭제 업무는 중앙디성센터가, 접근성이 요구되는 대면 상담·치료·

법률 지원은 지역디성센터가 담당하는 분업이 형성되어 있다. 실무자들은 피해자 접

근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이원화 구조가 일정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약점

약점은 심층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무상 제약과 직접 연결되며, 그 상당 

부분은 센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센터에 부여된 법적·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

롯된다.



제2장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및 SWOT 분석 37

첫째, 삭제지원 대상 규정의 협소함과 법령 간 불일치이다. 카카오톡·DM 등 사적 

대화방 유포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요건에서 제외되고, 신상정보의 경우 삭제 의무가 성폭력방지법에는 있으나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가 선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촬

영물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링크, 피해 촬영물의 당사자는 아니나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제3자 등 법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둘째, 조치 의무가 없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대한 대응의 한계이다. 심층 면접에서 

특히 강조된 지점은 센터의 전체 삭제 완료율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조치 의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의 완료율이 50~7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센터는 협조도가 높은 일부 사이트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해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나 

국제공조의 법적 근거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요컨대 센터가 잘 대응하는 영역(국내 

조치 의무 사업자)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고, 남은 문제는 센터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심의 절차 경유로 인해 삭제지원 등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문제이다.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도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

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무자는 음란성 판단을 위한 심의와 명백한 

범죄 피해에 대한 차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에도 동일한 심의로 다루어지는 

현행 체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넷째, 삭제 결과 통보 체계의 부재와 표준화 미비이다.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자발

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센터 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처리 시간의 

집계조차 어렵다. 또한 플랫폼별로 삭제 요청·통보 양식이 달라 시스템 자동화에 상당

한 수작업이 요구된다.

다섯째,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이다. 

증거 수집을 위한 삭제 보류 시 수사관의 완료 통보 의무가 없어 지연이 발생하고, 

지역 경찰서 단위의 수사 상황을 파악할 경로가 없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센터의 업무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데서 비롯되는 구조적 단절이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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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것이다. 중앙디성센터는 삭제지원 전담 기관임에도 정책적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약하고, 모든 판단이 타 기관의 기준에 따라 검증받는 위치에 있다. 특히 ‘중앙’이라

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지역디성센터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협의에 의존하고 있다.

다. 기회

첫째,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가장 큰 기회 요인이다. 통합지원단은 수사 의뢰, 과징

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공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목표로 하며, 특히 

확실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 차단하고, 집단피해 

등 일선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직접 대응하고자 한다. 이는 심의 

절차 경유의 지연, 관계기관에 대한 권한 부재, 해외 사업자 대응의 한계라는 센터의 

핵심 약점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는 사업

자·방미심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디성센터 또는 통합지원단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차단을 요청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

합 대응 방안」을 통해 긴급 차단 요구권, 전문기관의 직접 요청, 신속심의 등 불법촬영

물등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여,24)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자 조치와 심의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및 단계별 

처리기한을 제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둘째, 입법 동향의 축적이다. 심의 신청과 동시에 임시 접속차단을 도입하려는 ‘선

차단 후심의’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직

접 차단 권한을 부여하려는 논의, 방미심위 심의 결과의 실제 집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되거나 논의되고 있어, 중앙디성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입법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25)

24)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배포자료, 2026. 8. 20.자 배포자료( https://www.
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2026. 9. 1. 최종접속).

25) 이와 관련하여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20923)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지속
적으로 불응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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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합 대응 기구 설립 논의의 본격화이다. 심층 면접에 따르면 삭제·차단·수사·

피해자 보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독립 기구 설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중앙디성센

터의 지위와 권한을 재정립할 제도적 기회로 보인다.

넷째, 신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이다. 딥페이크 피해에서 한국이 국제 

통계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은, 딥페이크를 선제적(직권) 삭제지원의 제3유형으

로 추가하는 등 지원 확대와 자원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라. 위협

첫째, 역설적으로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통합지원단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 차단 요청 등 삭제·차단의 핵심 기능을 흡수함에 따라, 

중앙디성센터의 역할이 데이터 제공·상담 등 보조적 지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 대응 기구의 소속·관할 결정이라는 난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어, 두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업무 연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기관 간 권한 관계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합지원단이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이라는 행

정 내부 규범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 역시, 권한 관계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방미심위 체계의 ‘문서상 의결과 실제 집행 간 간극’이다. 방미심위의 차단 

시정 요구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데 그치고, 실제 차단 집행 여부를 확인·모

니터링할 절차가 없다.

셋째, 부처 간 관할 분리라는 구조적 제약이다.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업을 일원화

할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음에도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

였다. 그 이유는 성평등가족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 시스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기술 발전과 유통 경로의 이동이 대응 역량을 상시로 앞지른다. 웹하드·P2P가 

쇠퇴하고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하며, 다크웹은 URL 확보 자체가 

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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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검색 엔진(특히 필터링이 미흡한 해외 검색 엔진)을 통해 불법 사이트 접근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나아가 개별 게시물 삭제에는 응하면서도 동일 콘텐츠의 반복 

재게시(재유포)는 방치하는 사업자 관행은, 삭제·차단을 사후적·소모적 대응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위협이다.

다섯째, 지속 지원 부담의 누적이다. 재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지원 종결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 지원 대상자 증가율(폭)이 신규 인입 피해자 증가율(폭)을 초과하는 추세

가 나타나, 한정된 자원으로 누적되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3. 소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앙디성센터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삭제지원을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작동하게 할 법적 권한과 기관 

간 관계의 규범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강점에서 확인되듯 센터가 권한을 

갖고 대응하는 영역(국내 조치 의무 사업자)에서는 이미 높은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으

며, 약점의 대부분은 센터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즉 해외 사업자·심의 절차·타 

기관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회이자 위협의 양면을 지닌 통합지원단의 

출범과 통합 대응 기구 설립 논의가 이 규범적 기반을 재편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진단은 이후 장의 분석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법령 분석)이 규명해야 할 대상은 약점의 규범적 원인이다. 삭제지원 대상의 

협소함과 법령 간 불일치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구조에서, 심의 절차상 신속성의 제약은 방미심위 심의 체계와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에서, 정보 공유·통보 의무의 부재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신설 이후에도 잔존하는 

공백에서 각각 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이라는 명칭과 조정·강제 권한 

부재의 괴리, 통합지원단이 훈령에 근거한다는 점의 법적 함의는 규범적 검토의 핵심 

논점이 된다.

제4장(비교법 검토)이 준거로 삼아야 할 지점은 위협과 기회로 확인된 외부 환경의 

문제, 특히 센터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해외 사업자 대응·국제공조의 

미비, 심의 절차를 우회하는 직접 차단 권한, 독립적 권한을 갖춘 통합 기구의 설계라

는 과제는, 독립 규제 기관형(호주 eSafety·영국), 형사사법·플랫폼 규제형(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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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EC·독일·프랑스), 인접 법제형(일본·대만) 및 초국가 규범형(유럽연합)의 대응체

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해법의 준거를 얻을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 실무자들이 호주 
eSafety, 미국 NCMEC, 영국 Revenge Porn Helpline 등을 직접 참조 모델로 언급하였

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통합 대응 

기구의 소속·관할 결정이라는 난제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긍정요인 부정요인

강점(Strength)

• 삭제지원 노하우 및 데이터 집적
• 조치 의무 사업자 삭제 완료율 95%대
   - 국내 대형 플랫폼과 안정적 협력 관계
• 지원 보고서 및 통계 생산
   - 피해 실태 파악의 주요 자료로 기능
• 중앙-지역 이원화 분업
   - 삭제 전문 vs 대면 지원

약점(Weakness)

• 삭제대상규정협소·법령간불일치
   - 전기통신사업법 §22의5

   - 사적 대화방·링크·제3자 등 사각지대
• 조치 의무 없는 해외 성인 사이트 비협조
   - 강제 권한·국제공조 근거 부재
• 심의 절차 경유로 신속성 저해
   - 명백한 피해에도 방미심위 심의 필요
• 결과 통보 체계 부재·양식 표준화 미비
• 관계 기관 정보 공유 근거 미비
   - 채증 통보·구상권 정보 요청
   - 수사 상황 공유 불가
• 조정·강제 권한 없음

기회(Opportunity)

• 통합지원단출범
   - 신속 차단·과징금·국제공조
   - 위급 피해 직접 대응
•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차단 요청 권한 논의
•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

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마련
• ‘선차단 후심의’ 등 입법안 발의
   - 성평등부장관 직접 차단 권한 논의 등
• 통합 대응 기구 설립 논의
• 딥페이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지원 확대·자원 배분의 정당성

위협(Threat)

• 통합지원단으로의 흡수 가능성
   - 센터 역할 보조화
• 통합지원단의 법적 안정성 문제
• 방미심위 의결과 실제 집행 간 간극
   - 확인·모니터링 절차 부재
• 부처 간 관할 분리
   - 성평등부vs 방미통위
   - 시스템 통합 한계
• 유통 경로 이동·해외 검색 엔진·재유포
   - 클라우드스트리밍·다크웹·반복 재게시
• 지속 지원 부담 누적
   - 지속 지원 > 신규 인입

[표 2-3-1] 중앙디성센터 SW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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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과 

삭제·차단지원 중심 문제점 분석

제1절 |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 분석

1. 분석의 필요성 

가. 피해자 중심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조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국가는 관련 범죄의 처벌과 피해영상물의 유통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의 양상과 

기술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피해영상물이 빠르게 복제·재유포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라기보다 피해의 지속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피해자 지원의 영역으로 접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삭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이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현행 삭제지원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살펴

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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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의 분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지원, 

범죄 처벌, 수사절차, 삭제·차단,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주요 법률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경찰수사규

칙」 등 수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이들 법률은 각각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범죄의 처벌과 수사 특례를 규율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삭제·차단 및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삭제지원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된 구조는 개별 영역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삭제·차단과 같이 여러 기관의 권한 행사와 정보 공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업무에서는 오히려 기관 간 권한 관계와 협조 절차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에 있어 피해영상물의 탐색, 삭제 요청, 심의·차

단, 수사 정보의 활용, 조치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협조와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때 삭제지원 전 과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 전문화된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체계 보완 필요

현행법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지원을 디지털성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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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여러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플랫

폼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를 수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는 심의 및 접속차단 기능을 담당하고, 수사 기관은 범죄 수사와 증거 확보를 

수행한다. 다만 이들 기관 사이에서 누가 삭제·차단 절차를 총괄하고, 각 단계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며, 협조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떠한 책임과 후속 조치가 따르는지에 관한 체계는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삭제지원 기관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확인하

고 삭제를 요청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나 수사 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 또는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 기관은 삭제·차단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 지원 기관과 공유하거

나 삭제지원 절차에 연계하여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행 체계는 관계기관의 자발적 협조나 개별적 업무 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때 피해영상물의 삭제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국내 사업자를 전제로 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와 

사업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가 계속 확산될 수 있다. 삭제지원은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탐색과 대응을 전제로 하여야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기술·기관 간 연계 체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 개별 기관에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영상물의 발견에서 

삭제·차단 완료와 재유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전문화된 절차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이 연계된 삭제지원 수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처벌 중심 입법 경향과 피해지원 입법과제의 발굴 필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은 새로운 범죄유형을 포섭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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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및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처벌과 수사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신고 의무, 

임시 차단 제도,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 피해 

확산 방지와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역시 개별 기관의 권한이나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며, 삭제·차단 지원을 

전문적 절차로 구성하려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 피해가 종료되지 않고, 유포된 

영상물이 계속 복제·확산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삭제지원 체계가 피해 회

복의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삭제 및 차단의 전문적 수행 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관심은 처벌 강화 논의에 비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형사처벌과 

수사역량의 강화뿐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실질적 삭제와 재유포 방지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체계

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법률과 그동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하여 

기존 입법이 어떠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하고, 삭제지원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권한과 절차, 기관 간 연계 및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2.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및 관련 법률

가. 일반적인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는 디지털성범죄만

을 위한 독립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보호·회복·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역시 이러한 체계 

위에서 발전해 왔다.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와 회복까지 전반적인 국가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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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보호시설 운영,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법률구조와 사회복귀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단순한 

사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 보호, 회복, 정책 추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책무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지원 및 

중앙디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특정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모든 범죄 피해자

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이는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

로, 헌법 제30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구체화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경제적 지원,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신변 보호 및 지원 기관 운영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정보제공 제도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수사담당자

와 상담하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결과, 재판 진행 상황 및 형 집행 상황 등 사건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각종 지원제도, 

구조금 및 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한 보호·지원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 지원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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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보

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유포와 재유

포, 신속한 삭제지원 및 플랫폼 대응 등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

한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중앙디성센터

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차단에 관한 피해자 지원

이 절에서는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 이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 그리고 행정적 삭제·

차단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

규칙은 국가의 삭제지원과 중앙디성센터의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행정적 삭제·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독립

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을 온라인

상에서의 삭제지원과 피해 확산 방지에 두고, 국가가 이를 직접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지원의 대상, 절차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우선 삭제지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및 편집·합성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

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상물만이 아니

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포까지 함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삭제지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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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사 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경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삭제지원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피해 회복과 형사사법절차가 조화를 이루

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비용을 지출하였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죄 경력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

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삭제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도 함께 규율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법은 삭제지원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

이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삭제지원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위탁 규정을 근거로 현재 중앙디성센터가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및 삭제·차단 관련 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중앙디성센터의 설치 근거

와 삭제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

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다. 삭제지원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업무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삭제 요청, 삭제 진행 상황의 관리 

및 피해 회복 지원까지 연계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적

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삭제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지역디성센터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삭제지원 체계를 총괄하

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률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를 연계한 이원적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디성센터는 피해자 상담, 삭제지원 및 사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삭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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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디성센터는 이를 지원·조정하면서 전국적인 삭제지원의 기준과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삭제지원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디성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삭제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디성센터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러한 삭제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중앙디성센터에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

보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삭제지원 

업무를 일회적인 민원 처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은 삭제지원 업무의 운영 기반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

한 삭제지원 업무를 구체화하여 삭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와 

삭제지원 관련 종합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삭제지원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삭제지원이 단순히 개별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제지원의 실효성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지역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위탁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

하고 있다. 지역디성센터에도 삭제지원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삭제지원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전문 인력 확보 여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운영계획 및 재정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삭제지원 업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지원은 중앙디성센터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정

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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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조

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심의기관으로서 삭제·차단 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정보의 심의

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과 플랫폼의 삭제 

조치 사이에서 해당 정보가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행정적 삭제 절차를 

수행하는 심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 수사 연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수사 특례를 규정하

면서, 수사 기관의 역할을 단순한 범죄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 체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고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 수사 기관을 범죄의 사후 수사 기관에 그치지 

않고, 피해 영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 기관이자 삭제지원 연계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 절차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의 규명뿐만 아니라 삭제지원, 피해자 안내 및 

긴급 보호조치를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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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수사 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한 단계에서 

삭제·차단 절차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함께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직접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그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국가의 

삭제지원 업무를 중앙디성센터 등이 수행하므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디지털성범죄피

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과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즉, 수사 기관은 직접적인 수사와 플랫폼에 대한 긴급 삭제·차단 요청을 담당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전문적인 삭제지원으로 매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수사 기관의 삭제지원 연계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경찰수사규

칙」 등은 이를 수사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5조는 경찰관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안내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유형별 안내

서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서면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

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7조는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상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역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8조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 후 7일 이내, 

이후 3개월 경과 시점 및 그 이후 1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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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범죄수사규칙」 제13조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대신 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피해자가 전문적인 지원체계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

로 이해할 수 있다.

라. 플랫폼 규제 및 협력체계

(1)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 및 플랫폼 운영 절차

디지털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양 법률은 디지털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상호 보완적인 규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

신망법」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 임시 조치, 신고 절차,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 등 플랫폼의 삭제지원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

업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및 기술적·관

리적 조치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

신망법」의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먼저, 해당 법률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 및 임시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관계

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될 때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 

조치 제도를 두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게시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2 제4항).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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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플랫폼의 자율적인 

대응도 허용하고 있다(제44조의3).

또한 불법 정보에 대한 행정적 삭제·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은 누구든지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

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삭제 요청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의 심의와 명령을 통하여 불법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제44조의2는 피해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한 반면, 제44조의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적·행정적 규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편,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이 개별 사건에서 삭제 요청과 행정적 삭제·차단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이라면, 제44조의9 및 제44조의12 등은 플랫폼 내부에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9는 플랫폼 내부의 삭제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 내부에 삭제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통 방지 업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12는 신고·처리 절차 및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사유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삭제·접속차단뿐만 아니라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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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플랫폼은 불법 정보의 판정기준과 신고·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스스로 불법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규율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

스 제공자는 정기적으로 운영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하며(제44조의14), 일정 규모 이상

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 요청 처리 현황, 유통 

방지를 위한 절차의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4조의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의 삭제 

및 유통 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은 삭제 요청 및 행정적 삭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이 

삭제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투명성 보고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

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 의무 사업자가 불법 촬영

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때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치 

의무 사업자는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 촬영물 등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과 편집·합성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플랫폼이 단순히 삭제 요청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를 하도록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단체의 

요청도 사업자의 인식을 발생시키는 경로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기관과 수사 

기관 등이 플랫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작동시키는 연계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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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조치 의무 사업자에게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

경하거나 우회하여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후적인 삭제·차단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유통과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적 관리 체계까지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법」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실제로 이행하여야 할 

삭제·차단 및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사업자 규제법으로 기능한다.

3.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의 법체계

가. 관계 기관의 설치 근거 및 역할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체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을 수행할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

흥원에 중앙디성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의 피해자 보호·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디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종래 사업이나 행정조

치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지원업무를 법률상 상설적인 전달체계로 편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중앙과 지역 단위의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법률은 중앙디성센터에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역디성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구성은 중앙디성센터가 개별 피해사건을 처리하는 집행기관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지원기준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디성센터를 연결

하는 중앙지원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전문인력 교육, 국내외 협력 및 지역디성센터 지원 기능은 개별 지원업무를 넘어 

전국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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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성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피해예방 교육·홍보 등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지역 단위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앙디성센터

와 지역디성센터는 동일한 업무를 단순히 중복하여 수행하는 관계라기보다, 중앙디성

센터가 전국 단위의 전문적·조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디성센터가 접근성과 현장성

을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디성센터는 지역디

성센터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은 중앙과 지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

영되는 분산형 체계보다는 중앙디성센터의 지원 아래 지역디성센터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형 전달체계를 예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정한 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실제 조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앙디성

센터와 지역디성센터에는 각각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센터

장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디성센터의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지역디성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운영주체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 기본적인 조직요건과 

계획수립 의무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조직편성과 운영방식에는 각 운영주체의 자율성

을 인정한 구조이다.

시행규칙은 중앙디성센터의 추가 업무로 이용경험 및 만족도 조사와 종합통계의 

작성·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디성센터에도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와 관계기관·

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단순히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경험과 사업성과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축적하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기반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특히 중앙디성센터의 종합통계 기능과 지역디성센터의 지역 단위 통계·협

력 기능은 전국적인 정책자료의 축적과 지역별 지원수요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기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지역디성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시설·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사회복지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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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운영방식에 일정한 탄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지원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의 선정·공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하면 현행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는 중앙디성센터와 시·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디성센터에는 전국 단위의 지원기반 구축과 지역디성센터 지원 

기능을, 지역디성센터에는 현장 중심의 상담·사후관리 및 지역협력 기능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통하여 조직·사업계획·통계관리 및 위탁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 

및 전문적인 조직운영을 전제로 하는 지속적인 공공지원체계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회의 설치 근거와 조직,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미디

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부 상

임위원을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정보통신

상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법 제22조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심의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를 주요 기능으로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심의를 담당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와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미

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정보에 대하여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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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수행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는 심의 결과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

털성범죄물을 직접 삭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불법정보 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시정조치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체계에서 중앙디

성센터, 수사 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행정적 심의와 시정조치를 담당

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지원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디성센터를 관리·감독한다.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의3), 

중앙디성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의4). 또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자료 보관, 구상권 행사 절차 및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삭제지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

흥원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즉,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하여 중앙디

성센터를 운영·지원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제도 운영 및 전문 기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적 총괄 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로 볼 수 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은 성평등가족부 내부의 조직과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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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 예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디성센터 운영기반 마련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

는 주무부처의 지위를 가진다. 

(4)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디성센터 외에도 성폭력피해상

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도 신고를 거쳐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삭제지원 등을 추진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디성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지역 단위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체계는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담

소·보호시설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주로 상담, 보호 및 회복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지원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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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디지털성범죄 삭제·차단 지원 법률의 한계

1.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의 한계

가. 삭제지원의 연속성과 복합성  

현행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은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및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이 연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신청하면 센터는 피해 상황과 피해영상물의 유

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영상물 및 유포 URL 등을 확보한 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

한다. 아울러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증거 수집이나 수사 연계를 지원하고, 법률·의료·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삭제지원은 단순히 삭제 요청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재요청 또는 심의요청을 진행한

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삭제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재유포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수사 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인 

삭제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26)

이처럼 실제 삭제지원은 단일한 행위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연속적

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물의 
URL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외 플랫폼이나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며, 삭제 요청 이후에는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된 영상물이 다른 주소나 플랫폼을 통해 재유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하여 추가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결국 삭제지원은 단순한 ‘삭제 요청’이라기보다 

26) 한국여성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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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확보, 삭제·차단 요청, 미삭제 게시물에 대한 반복 대응, 해외 사업자 협력, 삭제 

완료 확인 및 재유포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하나의 지원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삭제지원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되지 않

았다.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은 삭제지원의 수행 자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삭제지원을 구성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권한과 협력 체계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국가가 수행하

여야 하는 하나의 피해자 지원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처럼 실제 

삭제지원은 단순히 삭제를 요청하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현행 법률은 삭제지원의 수행 자체와 전담 기관의 설치를 규정

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삭제지원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의 범위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권한,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삭제지원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상당 

부분은 실무 운영과 관계기관의 협력에 맡겨져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삭제지원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공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삭제지원 수행 범위와 권한의 불명확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촬영물 등과 피해자의 신상정

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4는 

중앙디성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 삭제지원, 국내

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디성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삭제지원이라는 국가의 업무와 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을 명시함으로

써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와 누가 이를 수행할 것인지 규정하면서도, 

삭제지원이 어떠한 절차와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충분히 규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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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술한 바처럼 삭제지원은 피해영상물의 존재와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URL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미삭제 게시물에 대한 

반복 요청이나 심의요청, 국외 플랫폼 및 불법 사이트와의 협의, 삭제 여부의 확인, 

재유포 모니터링과 추가 삭제 요청까지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센터의 실제 업무 흐름에서도 피해영상물 검색, 플랫폼별 삭제 요청,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미삭제 건에 대한 재요청, 삭제 이후 재유포 여부 확인 

등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별 행위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법률상 ‘삭제지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가 정확한 URL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센터가 직접 유포물을 탐지하고 관련 자료

를 확보하는 행위, 플랫폼이 최초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거

나 다른 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는 행위, 국외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 삭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및 삭제 후 재유포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는 행위가 

모두 삭제지원의 당연한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법률의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시

행규칙 역시 중앙·지역디성센터의 조직, 사업계획, 만족도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운영 

기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삭제지원 사건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나 각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삭제지원의 종료 시점 역시 명확하지 않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때 

지원이 종료되는지, 해당 URL에 게시된 영상물이 실제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 동일한 영상물의 재게시나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까지 일정 기간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삭제 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플랫폼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 여부를 회신하지 않거나, 삭제 후 같은 영상물이 

다른 주소로 재유포되는 때는 어느 기관이 어떤 후속 조치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운영에서는 최소 3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을 하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 기간과 종료 기준은 

법률이 정한 절차라기보다 센터의 운영 방식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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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현행 삭제지원 체계는 중앙디성센터가 직접 게시물을 제거하여 절차를 완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심의 기관에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삭제지원의 실효성은 최초 요청

이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요청 이후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삭제 요청 이후 각 단계에서 누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 누가 후속 대응을 담당하며, 언제까지 삭제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야 하는지에 관한 책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

상물의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접속차

단,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차단 조치 등 여러 기관과 주체의 업무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센터가 삭제를 요청한 이후 플랫폼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심의·차단 절차가 

지연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이 다시 유포되면 해당 사안을 어느 기관이 계속 관리하고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삭제지원이 최초 요청을 중심으

로 운영될 뿐, 요청 이후의 이행 확인과 미이행 시 후속 대응까지 하나의 연속된 

책임 아래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책임 부재와

는 구별된다. 여기서 책임 구조란 삭제지원의 각 단계에서 수행 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와 그 종결 여부를 확인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대응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책무를 의미한다. 즉, 

관계 기관이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삭제지원은 여러 기관이 각자의 법적 권한에 따라 협력하여 수행하는 행정작

용인 만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책임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조 의무, 처리 절차 및 

후속 조치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책임 구조를 의미한다. 삭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처리 의무, 처리 결과의 회신·통지 의무, 관계 기관 간 협조 의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후속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개별 기관의 재량이나 

자발적인 협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새로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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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2. 협력 체계 구축의 한계

현행법은 중앙디성센터를 삭제지원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

도 센터는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과 협력하여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지원은 여러 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연계되는 

협력적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법은 삭제지원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기관 

간 협조의무와 정보공유, 업무연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한계는 수사 정보 공유, 기관 간 정보연계, 삭제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활용 및 연계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의 한계

현행법은 중앙디성센터를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지원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센터는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회, 수사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지

원은 단일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각자의 권한과 

기능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협력적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삭제지원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삭제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체계는 충분히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즉 센터가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삭제 요청 이후 진행 상황의 확인이나 후속 조치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실제 삭제지원은 

플랫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는 상당 부분 실무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은 성평등가족부를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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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조정하거나 업무 연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조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절차까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삭제지

원은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업무인 만큼, 개별 수행기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안정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 기준과 업무 연계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을 모두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상당 부분은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약이나 실무 운영 기준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 

체계가 실무적 운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협조가 지연되거나 기관 간 의견이 달라지는 때는 

삭제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삭제지원 수행 기관의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 간 협조 의무와 

역할 분담, 업무 연계 절차 등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삭제지원을 한 기관 협력체계의 한계 

(1)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상 문제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 기관이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

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경찰수사규칙」 등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사 기관의 삭제지원 연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삭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 정보를 어떠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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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삭제지원에는 URL, 계정정보, 유포경로, 추가 게시물의 존재 여부, 해외 

플랫폼 정보 등 수사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떠한 정보를 삭제지원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

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 정보의 외부 제공이 수사 기밀의 유지나 피의자 

특정, 증거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

기보다는 수사 정보로 보아 제공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개별 담당자의 판단이나 기관 간 협조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해외 플랫폼이나 익명 사이트를 통한 유포가 빈번하여 국제공

조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가 삭제지원에 직접 활용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보나 국제공조 결과를 삭제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디성센터가 독자적으로 유포 경로

와 URL을 탐색하거나 해외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보가 피해 확산 방지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삭제지원에 필요한 수사 정보의 범위와 제공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보가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으로 적

시에 연계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체계상 문제점

중앙디성센터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를 보면, 현재에도 센터가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조치한 결과를 회

신하는 방식의 업무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요청과 처리 결과를 주고받는 수준의 연계에 가까우며, 삭제지원의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센터가 확인·수집한 자료를 심의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긴급한 삭제·

차단이 필요한 사안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연계할 것인지, 심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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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절차와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전제로 하되, 개별적인 요청과 결과 회신을 넘어 삭제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과 

협력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기관별 절차와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지원은 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각 기관의 개별적인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적용할 공통의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의 판단기준, 삭제·차단 요청에 필요한 정보와 

양식, 처리 결과의 통보 방식 및 기관 간 사건 연계 절차 등이 기관이나 사업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공통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 지원 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도 상대 기관이나 플랫폼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와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각 기관이 

삭제지원 대상과 불법성 판단기준을 달리 해석하면 사건의 이관이나 후속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처리 결과의 통보 형식과 범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삭제·차단의 

완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다시 지원 과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결국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연결할 

표준절차와 공통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체계가 개별 기관의 업무 관행이나 

담당자 간 협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플랫폼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삭제·차단 요청 

양식 및 결과 통보 양식, 처리 단계별 업무 기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기관의 판단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삭제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절차와 항목을 

정립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이는 새로운 실체적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라기보다, 기존 

기관들이 보유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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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

가. 해외 플랫폼 및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의 한계

실무상 논의를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를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법에 따른 삭제·

차단 요청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에 대한 삭제지원 건수는 주요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지만 

삭제 완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7) 성인사이트의 삭제 완료율

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28) 특히 해외 불법 사이트는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버의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접속 주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 많아 피해영상물의 URL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동일한 영상의 재유포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한 단계에서 삭제·차단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사 기관이 이미 게시·유통 사실과 해당 정보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해외 불법 사이트와 같이 URL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동일한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 다시 유포되는 경우에는 최초 URL을 확인한 

이후 새로운 유통 경로를 누가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수사 기관이 확보한 관련 정보를 

피해자 지원 기관과 어떠한 절차로 공유하며, 삭제·차단 결과를 다시 수사와 모니터링

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현행법은 개별적으로 확인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지원 

27) 2023년 9월 19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중 삭제지원 건수는 성인사이트(22만7천33건)가 
가장 많았으나, 삭제 완료율은 주요플랫폼 대비 가장 낮은 수준(79%)으로 나타났다.

28) 당시 토론회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실제 성인사이트의 불법촬영물 삭제 완료율은 2018년 
71.7%, 2019년 70.5%, 2020년 49.2%, 2021년 60.2%, 2022년 60.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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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의 근거는 두고 있으나, 수사 기관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외 사이트

의 URL을 공동으로 탐지하고 그 결과를 계속 공유하는 수행 체계까지 마련하고 있지

는 않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넘어, URL 공동 탐지, 관련 정보의 공유, 국제공

조, 삭제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삭제·차단 절차의 신속성 한계

(1)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 중심 

현행 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 

요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신고를 

전제로 삭제·임시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삭제 요청이나 

신고 등 외부로부터의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최초 유포 직후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플랫폼이나 관계기관이 피해영상물을 자체적으로 인지하

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즉시 삭제·차단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연계 체계는 법률상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현행 법제는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은 규정하고 있으나 ‘인지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까지는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불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플랫폼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유포를 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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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피해영상물의 반복 유포에 대한 일괄 대응체계 미비

현행 법령은 개별적으로 확인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영

상물이 여러 URL이나 플랫폼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반복적인 삭제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동일한 영상이 주소만 변경된 채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현행 법제는 개별적으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영상물임이 확인된 때는 이를 

일괄적으로 연계하여 삭제하거나, 동일 콘텐츠를 기준으로 반복적인 삭제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해영상

물에 대해서도 삭제지원 기관과 플랫폼이 개별 URL마다 반복적으로 삭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조치 의무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과 임시 조치 절차, 행정기관의 삭제·접속 

차단 명령 등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3) 증거확보 절차와 삭제지원 간 연계의 한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복제·재유포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발견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이 실제로 게시·유포되었다는 사실과 게시 당시

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과정

에서는 신속한 삭제와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디성센터에서도 삭제지원 과정에서 피해영상물과 게시화면 등을 채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채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



74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지원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센터에서 이미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증거확보를 위해 영상물의 게시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만

큼 실제 삭제·차단이 늦어지고 피해가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물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확보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신뢰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

서 신속한 삭제지원만을 이유로 이러한 원칙을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영상물 게시화면 등 필요한 증거를 간단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삭제를 

지연하는 방식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 및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확보한 채증자료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절차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신속 대응 한계

그러나 현행 법제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인지한 이후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피해영상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특성

을 고려하여 인지 단계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긴급 대응 절차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임시 조치는 사생

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일반적인 권리침해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특화된 신속한 차단 절차와는 입법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피해자나 디성센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거나, 해외 사업자 또는 해외 불법 사이트와 같이 직접적인 협조를 기대하

기 어려워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심의한 후 삭제·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하는 

절차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특정 해외 사이트나 웹페이지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은 

개별 플랫폼이 자기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달리 통신망을 통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때는 삭제·접속 차단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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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디성센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랫폼이 우선 임시 차단을 실시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29) 이는 현행법상 삭제 요청 이후의 조치 의무만으로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확산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 심의와의 관계 등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현행 법제는 삭제·차단 의무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긴급한 초기 차단 절차는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는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만은, 삭제·차단 이전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회가 심의하는 현재의 사전 심의 구조를 사후 심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이 디성센터 등의 요청을 받으면 우선 삭제 또는 임시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우선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즉 삭제·차단을 위한 

심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시점을 사후로 전환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우선

하려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삭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과 신속한 조치의 책임이 플랫폼으로 이전되므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법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잉 차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삭제를 지연하거

나 오판한 때는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후 심사 중심의 구조는 플랫폼의 일차적 판단과 책임을 크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 차단 제도를 중심으로 신속한 초기 

29)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피
해자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이 우선 임시차단을 실시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
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김영배 의원,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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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확보하면서도 플랫폼의 면책 범위 및 디성센터의 요청 요건, 사후 심사 절차, 

권리 구제 방안 등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차단 결과 확인 및 환류 체계의 부재

현행 법제는 삭제 요청과 삭제·접속 차단의 이행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삭제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 간 공유하는 환류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12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청이나 신고를 처리한 때는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14 

및 제64조의5는 운영보고서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하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조치 의무 사업자에게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개별 삭제 요청이나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삭제 요청이 

실제 삭제 완료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차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디성센터, 수사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

의위원회 및 플랫폼 사이에서 삭제 완료 여부, 미삭제 사유, 재유포 여부 등을 연계하

여 관리하거나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 역시 법률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은 단순히 삭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삭제가 완료되어 피해영상물의 유통이 중단되

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 디성센터가 플랫폼별 삭제 여부

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삭제지원의 기준이 ‘삭제 요청’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완료’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환류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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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조적 한계

가. 현행 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

성센터를 두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지역디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중앙과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률은 중앙디성센터에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 연구·홍보, 전문 인력 

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디성센터 지원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디성센터는 피해 상담, 삭제지원, 사후 관리 등 지역 단위의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디성센터는 전국 단위의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디성센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분담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나. 중앙·지역 센터 운영 체계의 구조화 한계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의 설치 및 기본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성평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중앙디성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중앙과 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삭제지원 체계로 

운영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디성센터가 지

역디성센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삭제지원 업무의 수행 기준을 통일하거나 

업무 품질을 관리·평가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체계

까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은 플랫폼 대응,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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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색, 반복적인 삭제 요청 등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지역디성센터의 운영은 시·도 또는 수탁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인력과 전문성, 삭제지원 경험 등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편차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삭제지원의 신속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전국 단위의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례와 대응 기법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디성센터의 업무 기준이나 교육체계, 사례 관리로 체계

적으로 환류하는 구조는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다. 삭제지원은 기술 환경과 플랫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응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인 만큼, 중앙디성센터가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일관된 업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삭제지원 기준의 표준화, 

전문 인력 교육, 사례 관리, 업무 평가 및 품질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관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1. 제21대·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벌 범위

의 확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차단, 수사 기관의 권한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허위 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에 대

한 처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차단 및 디성센터

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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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은 크게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의 규제 범위 확대, ②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③ 디성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확대, ④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및 증거 수집 권한 강화, ⑤ 신고 및 피해배상 제도의 보완, 

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규제 범위 확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법률안으로는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의안번호 제2204158호). 이 법률안은 이후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합성 영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술 개발·교육·홍보 및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근거를 

확충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수사 기관의 장도 일정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중앙 통합 체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적법한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의안번호 제2217704호). 이는 사업자의 역할

을 단순한 사후 삭제·차단에서 범죄의 조기 발견과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입법으

로 볼 수 있다.

나.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의안번호 제2215242호). 이는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

지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적·잠정적 조치

인 임시 차단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불법촬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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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삭제·차단과 관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으

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제2203478호). 이들 법률안은 플랫폼 또는 조치 의무 사업자

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피해자 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이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회신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은 아니다.

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제화

서지영 의원안과 이인선 의원안은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과 지방자치

단체의 삭제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의안번호 제2203276호 

및 제2203393호). 이들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의결되었다(의안번호 제2204306

호).

위원회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피해자

의 일상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삭제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또한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보수교육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는 종래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중앙디성센터와 지역 지원 기관

을 법정 피해자 지원체계로 편입하고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해당 개정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의 설치 및 기본적 업무를 법제화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연계, 

삭제지원 기준의 표준화, 사례의 환류, 업무 평가 및 품질 관리와 같은 통합적 운영 

체계까지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라.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및 수사 권한 강화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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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등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의

안번호 제2203475호). 해당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인 같은 법 개정안에 반영되

었다(의안번호 제2205962호). 이는 수사 기관의 역할을 범죄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영상물의 추가 유통을 방지하는 단계까지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

죄를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 범죄에 포함하여,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패킷 감청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의안번호 제2204685호). 이는 삭제지원보다는 디지털성범죄의 수사와 증거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안이다.

마. 피해 신고·배상 및 피해 회복 수단의 보완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용 범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제2203813호). 또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안하였다(의안번호 제2208445호). 

이러한 법률안은 피해자의 금전적 회복 수단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미 유통된 피해영상물을 발견하고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삭제

지원 절차와는 구별된다.

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범위 확대 및 법정형 강화

제22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황정아 의원안은 허위 영상물 제작죄의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

고,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의안번호 제2204162호). 김남희 의원안(의안번호 제2203245호) 및 서영

교 의원안(의안번호 제2203395호)도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의 처벌 범위 확대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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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들 법률안은 이후 위원회 대안 등을 통하여 일부 

입법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처벌 강화 입법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피해영상물의 탐색·삭제 요청·삭제 확인·재유포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피해다 지원 업무의 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입법은 아니다.

2. 입법동향의 평가 및 시사점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관련 법률안을 종합하면,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입법은 

대체로 처벌 범위의 확대, 수사 권한의 강화,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 임시 차단, 

신고 의무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표 3-3-1). 특히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의 주체로 

포함된 것은 삭제지원 제도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내용 법률안 건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3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의 규제 범위 확대 2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2

디성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확대 2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및 증거 수집 권한 강화 2

신고 및 피해배상 제도의 보완 2

삭제지원 업무 단계별 권한 및 절차 명확화 0

관계 기관 및 플랫폼 간 협력 체계 강화 0

사후 관리 체계 구축 0

[표 3-3-1] 제21․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내용 분류(총 13건*)

* 복수의 의원안을 반영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제외한 건수

그러나 지금까지의 입법은 주로 각 기관에 개별적인 권한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삭제지원을 하나의 연속적인 피해 회복 절차로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정보연계와 업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표 3-3-1). 즉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권, 사업자의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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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기구의 심의·차단 기능 및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업무는 각각 보완됐지

만, 이들 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어느 단계에서 공유하고 삭제 요청 이후의 진행 상황 

및 이행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관계 기관 

간 협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디성센터가 정보 연계와 삭제지원 실무

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디성센터

와 지역디성센터 사이에서도 업무 기준의 표준화, 사례의 공유·환류, 교육 및 품질 

관리 체계를 법률상 구체화하려는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존 발의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 수단과 피해자 지원 

기반을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삭제지원을 단순한 삭제 요청이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탐색에서 삭제 완료 확인 및 재유포 대응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

으로 구조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입법에서는 각 기관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조정 기능, 중앙디성센터의 전문적 

집행 기능 및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결과 회신 의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수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절 | 소결 

현행 법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업무와 그 수행 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삭제지원을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구성하는 데까

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피해영상물의 탐지 및 URL 확보, 삭제·차단 요청, 수사 

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처리 결과 확인, 미삭제 시 추가 대응, 국외 사업자

와의 협력, 재유포 모니터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각 단계가 서로 다른 기관과 법률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제 정비는 새로운 처벌 규정이나 개별 기관의 권한을 단편적으로 

추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삭제지원 전 과정을 하나의 전문적인 수행 체계로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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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단계의 수행 주체와 필요한 권한, 기관 간 

사건 연계와 정보 공유 방식, 플랫폼 등의 처리 결과 통지 및 확인,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재요청·보고·시정 요구 등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개별 기관의 자율적 협조나 담당자의 업무 관행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 정비는 삭제지원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적인 수행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삭제지원 업무 전문화 : 삭제지원 기관의 권한 및 역할 명확화, 단계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 구체화

② 삭제·차단 절차 신속화 : 피해영상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삭제·차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③ 단계별 절차 간소화 : 피해영상물 탐지, 삭제·차단, 처리 결과 확인, 미삭제 

시 후속 대응 및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각 단계의 수행 주체와 연계 절차 

명확화

④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결과 통보 체계 마련

⑤ 플랫폼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플랫폼과 수사 기관, 관계 기관 간 

역할과 협력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삭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⑥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삭제지원 수행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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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물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반복적으로 

재유포된다는 점에서 기존 성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각국은 피해 

콘텐츠의 삭제와 차단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수사 기관 연계, 재유포 

방지기술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응체계는 국가별 법제도와 정책 환경에 따라 조직의 법적 지위와 권한,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EU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을 중심으

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피해자 지원 기능, 플랫폼 협력 방식 및 기술적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별 운영모델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중앙디성센터의 운영체계와 전문 기능 강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제1절 | 미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00

1. 대응 체계의 개요

미국은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특히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상 공적 역할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 정보 분석, 법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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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계 및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피해자 지원 

기관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을 핵심 기관으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과 법집행기관이 협력하는 

중앙 집중형 대응 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체계의 핵심은 NCMEC이 운영하는 CyberTipline과 Take It Down이다. 

CyberTipline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시민으로부터 아동 성착취 의심 사례를 

접수·분석한 뒤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에 전달하는 전국 단위 신고 허브로 기능한다. 

Take It Down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해시(Hash)값을 이용하여 참여 플랫폼에서 

동일한 이미지의 게시와 재유포를 방지하는 기술 기반 피해자 지원 서비스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 체계는 법률에 근거한 민간 전문 기관, 플랫폼의 의무 신고 

제도, 중앙 집중형 정보 분석 및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기술을 결합한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정보 분석, 수사 기관 연계 및 기술적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기능을 하나의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NCMEC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

가. 기관의 설립과 법적 지위

NCMEC은 1984년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 기구(Statutorily Authorized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법률에 따라 공적 기능을 부여받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 기관이다. 현재 NCMEC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집행 기관, 온라인 플랫폼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실종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나, 인터넷과 디지

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PROTECT Act(2003)」

와 「PROTECT Our Children Act(2008)」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기능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NCMEC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 

제도화하고, CyberTipline 운영과 전자 서비스 제공자(Electronic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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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고 정보 처리 등 공적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주요 기능과 운영 특징

NCMEC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실종아동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신고 접수, 정보 분석, 피해자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분석하여 연방 및 주 법집

행기관에 전달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의 중앙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상의 특징은 법률에 근거한 민관 협력 체계와 중앙 집중형 운영 구조에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전문 기관으로서 법집행 기관, 온라인 플랫폼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CyberTipline

을 통한 신고·정보분석 기능과 Take It Down을 통한 기술적 피해자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예방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법적 권한과 한계 

NCMEC은 연방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 기구로서 직접적인 행정 규제 

기관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를 접수·분석하고 이를 

법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공식 신고 기관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특히 전자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관련 신고를 접수·관리하는 기관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접수된 신고를 분석하여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

써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의 핵심적인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CyberTipline과 Take It Down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 정보 분석 및 피해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다만 NCMEC은 행정 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수사권, 조사권 또는 온라인 플랫폼

에 대한 삭제 명령권과 같은 규제 권한은 보유하지 않는다. 불법 콘텐츠의 삭제와 

플랫폼에 대한 조치는 법집행 기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NCMEC은 신고 접수와 정보 분석, 피해자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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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또한 기관의 법적 기능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성인 피해자의 디지털성범죄에는 적용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3. 주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가. CyberTipline(신고시스템)

CyberTipline은 NCMEC이 운영하는 미국의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 시스템으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중앙 집중형 신고 체계이다.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미국 

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의 핵심 신고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자 서비스 제공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의심 사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CyberTipline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NCMEC에서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분석한 후 연방 수사 기관(FBI), 국토 안보 수사국(HSI) 및 주·지방 법집행 

기관으로 전달된다. 또한 신고 자료는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단위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 

출처: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CyberTipline, https://report.cyb
ertip.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1-1] 미국의 CyberTipline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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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CyberTipline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에 근거한 플랫폼의 의무 신고 제도와 중앙 

집중형 신고 체계를 결합한 운영 방식에 있다. NCMEC은 직접적인 수사권은 보유하지 

않지만, 법정 신고접수기관으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법집행기관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나. Take It Down(삭제지원 서비스)

Take It Down은 NCMEC이 운영하는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지원 서비스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성적 이

미지에 대해 해시(Hash)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재게시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기기에서 이미지의 해시값을 생성한 후 이를 참여 플랫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원본 이미지나 영상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동일한 이미지가 플랫폼에 다시 게시되는 

전자서비스 제공자 (18 U.S.C. §2258A에 따른 법정 의무신고)
│

일반 시민 (자율신고)
▼

CyberTipline (NCMEC)
──────────────────────

• 신고 접수
   • 사실관계 검토

• 정보 분석
──────────────────────

▼
FBI · HSI · 주·지방 경찰

▼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출처: 저자 작성, NCMEC 운영체계 재구성

[그림 4-1-2] 미국의 CyberTipline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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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Meta, Instagram, Facebook, 

TikTok, Snapchat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ake It Down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 삭제보다 재유포 예방에 중점을 둔 기술 

기반 피해자 지원 서비스라는 점이다. 특히 해시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

면서도 플랫폼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과 플랫폼 협력을 

결합한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서비스의 효과는 참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출처: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CyberTipline,                   
https://report.cybertip.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1-2] 미국의 Take It Down 해시(Hash) 기반 재유포 방지 서비스

4. 미국 제도의 특징

미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법률에 근거한 민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 정보 분석, 법집행기관 연계 및 기술적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NCMEC은 연방정부와 온라인 플랫폼, 법집행 기관을 연결하

는 핵심 허브로서 신고 체계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yberTipline과 Take It Down을 통해 신고 접수와 해시(Hash) 기반 재유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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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법정 민간 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결합하여 플랫폼의 

의무 신고 제도와 기술 기반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NCMEC는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규제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플랫

폼의 법정 신고 의무와 협력 체계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주요 지원 대상이 아동·청소년 

피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편 2025년 제정된 

「TAKE IT DOWN Act」에 따라 일정한 비동의 친밀 이미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와 알려진 동일 복제물을 삭제하도

록 하는 법적 의무가 도입되었으며, 2026년 5월부터 FTC가 관련 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대응 모델은 법정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신고, 정보 분석, 법집행 

기관 연계 및 기술적 재유포 방지를 결합한 전문 기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전문기관 중심의 대응체계에 플랫폼의 법적 삭제의무가 결합되고 

있다. 전문 기관의 법적 지위와 기술 기반 대응 체계를 결합한 운영 방식은 향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 사례를 제공

한다.

[ 참고사항 제목 ]

미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기관 및 서비스

1.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https://www.missingkids.org

2. CyberTipline

    https://report.cybertip.org

3. Take It Down

    https://takeitdown.ncmec.org

4. Federal Trade Commission(FTC)

    https://takeitdown.f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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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1. 대응 체계의 개요

호주는 eSafety Commissioner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 세계 최초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한 이후, 「Online Safety 

Act 2021」을 제정하여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온라인 괴롭힘 및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제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대응 체계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플랫

폼이나 게시자에게 삭제 명령(Removal Notice)을 발부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플랫폼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정보 제출 요구 및 민사 제재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독립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과 플랫폼 규제를 통합한 

대응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삭제 명령권과 플랫폼 감독권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온라인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2. eSafety Commissioner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가. 기관의 설립과 법적 지위

eSafety Commissioner는 201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으로,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사이버 괴롭힘 및 불법 온라인 콘텐츠

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후 「Online Safety Act 2021」의 제정으

로 법적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전담 규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Safety Commissioner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독립 법정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과 피해자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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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능과 운영 특징

eSafety Commissioner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사이버 괴롭

힘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및 플랫폼 규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 명령을 발부하며,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한다.

운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지원과 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담과 삭제통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보 제출 요구, 삭제 명령 및 민사 제재 

등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 교육과 정책 개발을 병행함

으로써 사후 피해 구제뿐 아니라 온라인 안전 문화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고 있다.

다. 법적 권한과 한계 

eSafety Commissioner는 「Online Safety Act 2021」에 근거하여 삭제 명령을 발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정보 제출을 요구하

거나 조사 및 민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을 적용하

여 삭제 명령 등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은 다른 국가의 민간 피해자 지원 기관과 달리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립 규제기관 운영에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며,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집행에는 국제법적·관할권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3.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 대응 절차

eSafety Commissioner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유형, 게시된 콘텐츠의 위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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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에는 동의 없이 게시된 사적 

이미지나 영상뿐 아니라 게시 협박, 성적 갈취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 등도 포함된다.

출처: eSafety Commissioner, Report Image-Based Abuse,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report-image-based-abus
e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2-1]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신고 페이지

eSafety Commissioner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사실 관계와 법률상 요건을 검토한 

후,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게시자에 대한 삭제 요청, 삭제 명령, 이행 확인 및 피해자 

지원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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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온라인 신고
▼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검토
▼

플랫폼·게시자 대상 자율 삭제 요청
▼

미이행 또는 법률상 요건 충족
▼

삭제통지(Removal Notice) 발부
▼

플랫폼의 삭제·접근 차단
▼

이행 확인 및 피해자 지원
(경찰 연계·상담·법률지원)

출처: 저자 작성, eSafety Commissioner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2-2]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 대응절차

호주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대응 절차는 신고 접수, 조사, 삭제 조치, 플랫폼의 

이행 확인 및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히 
eSafety Commissioner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삭제 통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

자 지원과 규제를 결합한 독립 규제기관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 참고사항 제목 ]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및 이미지 기반 성폭력 대응 관련 웹사이트

1. eSafety Commissione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safety.gov.au/

2.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안내 및 신고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

3. 이미지 기반 성폭력 신고 페이지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report-
   image-based-abuse

4. 「Online Safety Act 2021」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au/C2021A00076/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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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영국 등 기타 국가의 대응 체계

1. 영국

영국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성적학대물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율

과 전문기관의 피해지원·플랫폼 협력을 결합한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South 

West Grid for Learning(SWGfL)과 Internet Watch Foundation(IWF) 등 전문기관이 

피해자 지원, 불법 콘텐츠 신고·삭제 및 재유포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플랫폼·수사기관

과 연계하는 구조가 발달해 있다. 최근에는 「Crime and Policing Act 2026」을 통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의무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전문기관·플랫

폼 협력 중심 체계에 법적 의무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가. Revenge Porn Helpline

Revenge Porn Helpline은 SWGfL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으로, 피해 상담, 콘텐츠 삭제지원 및 경찰·플랫폼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피해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은 아니며, 온

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콘텐츠의 삭제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이다.

나. StopNCII

StopNCII는 SWGfL이 운영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재유포 방지 시스템으로, 

피해자의 원본 이미지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생성한 해시(Hash)를 참여 플랫폼과 

공유하여 동일한 이미지의 재게시를 탐지·차단한다. 플랫폼과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재유포를 방지하지만, 참여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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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ge Porn Helpline StopNCII

출처: (좌) Revenge Porn Helpline, https://revengepornhelpline.org.uk/ (최종 접속일: 2026. 7. 16.)
(우) StopNCII, https://stopncii.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3-1] 영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주요 서비스

다. Internet Watch Foundation(IWF)

Internet Watch Foundation(IWF)은 온라인 아동성적학대물(CSAM)의 신고·판단·삭

제 및 재유통 방지를 담당하는 독립 비영리 전문기관이다. 일반적인 성인 NCII가 

아니라 아동 성적학대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신고된 콘텐츠의 불법성을 전문적으

로 판단하여 삭제를 지원하고 해시 기술 등을 활용한 재유통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Childline(아동·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과 함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자신

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Report Remove를 운영하고 있다.

라. 2026년 법제 변화와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영국에서는 최근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삭제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6년 4월 29일 제정된 「Crime and Policing Act 2026」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유효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 등이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Trusted Flagger 지정 및 
Hash Registry에 관한 규정도 도입하였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아직 본격적인 적용 단계

에 이른 것은 아니며, 영국의 대응체계는 기존의 전문지원·기술협력 중심 방식에 플랫

폼의 법적 의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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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국 제도의 특징

영국의 대응체계는 피해 유형과 기능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으면

서, 플랫폼과의 협력 및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지원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성인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피해에 대해서는 Revenge Porn Helpline

과 StopNCII가 피해지원과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를 담당하고, 아동성적학대물에 

대해서는 IWF가 신고·판단·삭제 및 재유통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는 그동

안 전문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2026년 법제 변화를 통해 

플랫폼의 삭제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기존의 전문지원·기술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결합해 

나가는 모델로 볼 수 있다.

2. 독일

독일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법률 지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는 권리

구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인 HateAid는 디지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공익법인(gGmbH)으로, 전략적 소송과 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가. HateAid의 조직과 기능

HateAid는 2018년 설립된 민간 전문 기관으로, 디지털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연계 및 소송지원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삭제 명령권은 보유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략적 소송과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

서 다른 국가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차별화된다.

나. Trusted Flagger를 통한 플랫폼 대응

HateAid는 2025년 「Digital Services Act」 제22조에 따라 독일의 Trusted Flagger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HateAid가 제출하는 불법 콘텐츠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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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사되지만, 삭제 명령권이나 규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Trusted Flagger는 전문 기관의 신고를 신속하

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적 지위를 부여한다는데 있다. Trusted Flagger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지정요건, 신고의 효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4. EU 차원의 협력체계’에서 

살펴본다.

다. 독일 제도의 특징

독일은 법률지원과 전략적 소송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Trusted Flagger 제도를 통해 플랫폼 대응을 보완하는 권리구제 모델이라는 점에 특징

이 있다. 즉, 행정적 규제보다 사법적 권리구제와 플랫폼의 절차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호주, 영국과 차별화된다.

출처: Bundesnetzagentur, Trusted Flagger,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Fachthemen/DSC/1_Themen/TrustedFlagger/st
art.html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3-2] 독일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의 Trusted Flagger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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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프랑스는 일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와 디지털 피해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대응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France Victimes가 법률·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반면, 

e-Enfance는 국가 상담번호 3018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및 플랫폼 대응을 수행한다.

가. France Victimes

France Victimes는 전국 단위의 범죄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담, 심리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기반 기관으로 기능한다.

나. e-Enfance 및 3018

e-Enfance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폭력 대응을 위한 공익 비영리기관으로, 국가 

상담 서비스 3018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상담과 플랫폼 신고·삭제지원을 수행하며, 

2024년 「Digital Services Act」에 따라 프랑스 최초의 Trusted Flagger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e-Enfance가 제출하는 불법 콘텐츠 신고는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되

지만,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다. 프랑스 제도의 특징

프랑스는 France Victimes의 종합 피해자 지원과 e-Enfance의 디지털 전문지원을 

연계한 이원적 지원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Trusted Flagger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전문 기관의 플랫폼 신고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직접적인 규제 권한 없이도 

신속한 콘텐츠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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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Victimes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e-Enfance
(3018 국가 디지털 피해 상담서비스)

출처: (좌) France Victimes: https://www.france-victimes.fr/ (최종 접속일: 2026. 7. 16.)
(우) e-Enfance(3018): https://e-enfance.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3-3] 프랑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요 기관

4. EU 차원의 협력체계

EU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단일 중앙 기관을 두기보다, 회원국의 

상담·신고 기관, 국제 신고 네트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INHOPE가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 신고 협력을 담당하고, Safer 

Internet Centres가 회원국 단위의 상담·신고·예방 기능을 수행하며, 「Digital Services 

Act」가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처리 의무와 Trusted Flagger의 법적 지위를 규율한다.

가. INHOPE와 Safer Internet Centres

INHOPE는 국가별 인터넷 신고센터를 연결하여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정보를 

해당 콘텐츠가 호스팅된 국가의 신고 기관과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INHOPE 

자체는 피해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중앙 기관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접수와 콘텐츠 

분석은 각국의 회원 신고 센터가 담당한다. 따라서 그 법적 권한은 독자적인 삭제 

명령이나 수사가 아니라 국가 간 신고 정보의 안전한 교환과 대응 조정에 있다.

Safer Internet Centres는 EU의 지원 아래 회원국별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인식 

개선, 상담,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청소년 참여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EU 중앙기관이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국의 기존 기관이 공통 정책 체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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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 지원구조이다.

피해자·일반 이용자

▼

국가별 INHOPE 회원 Hotline

▼

INHOPE 네트워크·ICCAM

(국가 간 신고정보 교환)

▼

해당 국가의 INHOPE 회원 Hotline

▼

현지 관계기관·플랫폼 연계 및 후속 조치

출처: INHOPE, “How to report”; INHOPE, Annual Report 202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그림 4-3-4] INHOPE를 통한 국제 신고·연계체계

나. Digital Services Act와 Trusted Flagger

「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대응책임을 강화

하는 한편,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의 신고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Trusted Flagg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전문기관의 신고

와 플랫폼의 대응절차를 법적으로 구조화한 제도로서, 특히 전문기관의 신고에 일반 

신고와 구별되는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 Trusted Flagger의 지정과 지정요건

DSA 제22조는 Trusted Flagger의 지정과 그 신고의 우선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Trusted Flagger의 지위는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설립

된 회원국의 Digital Services Coordinator가 부여하며, 신청기관은 ① 불법 콘텐츠를 

탐지·식별·신고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② 온라인 플랫폼 제공

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③ 신고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DSA 제22조 제2항).

이에 따라 Trusted Flagger는 단순히 플랫폼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아니

라, DSA가 정한 전문성·독립성·책임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회원국의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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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or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전문 신고기관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신고의 우선처리와 법적 효력

Trusted Flagger 제도의 핵심적인 법적 효과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일반 신고와 

구별되는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Trusted Flagger가 

지정된 전문영역에서 제출한 신고가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부당한 지체 없이 심사·결

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SA 제22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우선처리 지위가 Trusted Flagger에게 콘텐츠의 삭제를 직접 결정하거

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 여부는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즉 DSA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절차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콘텐츠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결정은 플랫폼에 

남겨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Trusted Flagger로 지정된 전문기관

▼

불법컨텐츠 신고

▼

온라인 플랫폼

▼

우선적 처리·신속한 심사

▼

삭제·차단 등 조치 여부 결정

출처: 저자 작성, EU 「Digital Services Act」 제22조 및 관련 기관 자료 참조

[그림 4-3-5] DSA에 따른 Trusted Flagger의 우선처리 구조

이러한 점에서 Trusted Flagger 제도는 전문기관과 플랫폼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만 

의존하는 방식과 행정기관이 직접 삭제를 명령하는 규제방식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규율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3) Trusted Flagger의 관리와 운영현황

전문기관의 신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DSA는 Trusted Flagger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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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통제장치도 두고 있다. Trusted Flagger는 매년 플랫

폼별 신고 건수, 신고한 불법 콘텐츠의 유형 및 플랫폼이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지정기관인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DSA 제22조 제3항).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Trusted Flagger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신고를 상당수 제출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Digital Services 

Coordinator가 조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동안 그 

지위가 정지될 수 있으며(DSA 제22조 제6항), 조사 결과 제22조 제2항의 지정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위가 취소된다(DSA 제22조 

제7항). 이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신고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Trusted Flagger 제도는 DSA 시행 이후 실제 운영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EU 집행위

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현재 70개가 넘는 기관이 Trusted Flagger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전문영역도 아동 성착취물, 온라인 사기,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과 비동의 친밀 이미지 공유(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materials) 등 다양한 불법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Trusted flagger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출저: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trusted-flaggers-under-dsa

(최종 접속일: 2026. 9. 1.)

[그림 4-3-6] EU의 DSA Trusted Flagger 지정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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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Trusted Flagger의 지정·정지·취소 기준과 플랫

폼의 우선처리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2026년 7월 10일 종료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하반기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최종 채택 여부 및 이후 업데이트는 EU 집행위원회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0) 이는 Trusted Flagger 제도가 전문기관의 신고와 

플랫폼의 대응절차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제도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EU 제도의 특징

EU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단일한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회원국의 

피해지원·신고기관과 국제 신고 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을 EU 차원의 공통 규범을 

통해 연계하는 다층적 협력모델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INHOPE를 통한 국가 간 

신고 연계와 DSA에 따른 플랫폼 규율은 국경을 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DSA의 Trusted Flagger 제도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에 

해당 신고를 우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율적 협력과 

직접적인 행정규제 사이의 중간적 규율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심리 지원 등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별 제도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산형 구조이다. 또한 INHOPE와 Safer Internet Centres의 협력체

계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및 유해 콘텐츠 대응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므

로, 이를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30) 가이드라인의 최종 채택 여부 및 후속 업데이트는 EU 집행위원회, “Draft Commission 
guidelines on trusted flaggers” 참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raft-
commission-guidelines-trusted-flaggers?utm. (최종 접속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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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만

대만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 신고·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형 피해자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기관인 性影像處理中心(Sexual Image Abuse Reporting Center; SIARC)은 

온라인 신고, 피해 콘텐츠 삭제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가. 性影像處理中心

性影像處理中心은 대만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공식 피해자 지원 기관

으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합성·변형 성적 영상물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국가 단위의 전문 신고 창구로서 피해자

가 단일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Sexual Image Abuse Reporting Center, https://siarc.mohw.gov.tw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3-7] 대만 性影像處理中心(SIARC) 홈페이지

나. 신고·삭제지원 체계

센터는 온라인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 내용을 검토하여 플랫폼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다만 센터는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수사권은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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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플랫폼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다. 대만 제도의 특징

대만은 국가 지정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 삭제지원, 상담 및 수사 기관 

연계를 통합한 국가 주도형 피해자 지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처럼 독립 규제 

기관이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식과 달리, 기존 피해자 지원 기관에 법적 근거와 

전문 기능을 부여하여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국가 단위의 전문 신고 창구를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과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접적인 플랫폼 규제권이 없어 해외 플랫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대응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6. 일본

일본은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단일 중앙기관을 두기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민간 전문 단체 및 인터넷 불법 정보 신고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심리·법률 지원은 One Stop Support 

Center(#8891)가 담당하고, 디지털성폭력 상담과 삭제지원은 PAPS, 인터넷상 불법 

정보 신고와 경찰 연계는 Internet Hotline Center(IHC)가 수행한다.

가. One Stop Support Center(#8891)

One Stop Support Center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 기반 지원 기관으로, 전국 

공통번호 #8891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심리 지원 및 법률·수사 기관 연계를 제공한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지원 기능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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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op Support Center(#8891) PAPS

출처: (좌) One Stop Support Center(#8891):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seibo
uryoku/consult.html(최종 접속일: 2026. 7. 16.)

(우) PAPS: https://www.paps.jp/ (최종 접속일: 2026. 7. 16.)

[그림 4-3-8] 일본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요 기관

나. PAPS

PAPS는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피해 상

담, 플랫폼 대상 삭제 요청, 관계 기관 연계 및 권리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수사권은 보유하지 않으며, 플랫폼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다. Internet Hotline Center

Internet Hotline Center(IHC)는 일본 경찰청이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정보 신고 센터이다.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며, 불법 콘텐츠 신고와 경찰 연계를 담당한

다. 다만 피해자의 심리·법률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

라. 일본 제도의 특징

일본은 종합 피해자 지원(#8891), 디지털성폭력 전문 지원(PAPS), 불법 정보 신고
(IHC)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기능 분산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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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피해자 지원과 플랫폼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사항 제목 ]

영국 등 기타 국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주요 웹사이트

1. 영국
Revenge Porn Helpline 공식 홈페이지 https://revengepornhelpline.org.uk/
StopNCII 공식 홈페이지 https://stopncii.org/

2. 독일
HateAid 공식 홈페이지 https://hateaid.org/

3. 프랑스
France Victime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rance-victimes.fr/
e-Enfance·3018 공식 홈페이지 https://e-enfance.org/

3018 피해자 지원 안내 페이지 https://e-enfance.org/besoin-daide/

4. EU 차원의 협력체계
INHOPE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hope.org/
Better Internet for Kid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
Safer Internet Centre 네트워크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sic

EU Digital Services Act 공식 안내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package

DSA Trusted Flagger 공식 안내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trusted-flaggers-under-dsa

5. 대만
대만 보건복지부 성영상처리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siarc.mohw.gov.tw/

온라인 신고·이의제기 페이지 https://siarc.mohw.gov.tw/appeal.php

6. 일본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8891)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seibouryoku/consult.html
PAP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aps.jp/

Internet Hotline Cente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ternethotli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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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해외 대응체계 비교 및 정책적 함의

1.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모델의 비교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각국의 법제도와 정책 환경에 따라 기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지위, 피해자 지원 방식 및 플랫폼 대응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피해자 상담과 신고를 넘어 피해영상물의 삭제통보, 플랫폼 대응, 법률지원, 

수사기관 연계 및 재유포 방지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인 경향이 나타난다.

국가별 대응체계는 하나의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피해지원과 플랫폼 규제

의 결합 정도, 대응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삭제 요청의 법적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호주의 독립 규제기관형, 미국·영국의 전문기관 중심 협력형, 대만의 

국가 주도형, 일본의 기능 분산형, 독일·프랑스의 민간 전문기관과 EU Trusted Flagger 

제도가 결합된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별 기관의 법적 지위와 주요 기능 및 대응방

식은 <표 4-4-1>과 같다.

국가 운영주체 법적지위 핵심기능 플랫폼대응 특징

미국 NCMEC 법정 민간기관
신고·삭제통보·

피해지원
CyberTipline·
Take It Down

법정 전문 기관

호주 eSafety 독립 규제기관
피해지원·
조사·규제

Removal 
Notice

직접 규제형

영국
RPH·StopNCII

·IWF
민간 전문기관

피해상담·삭제통보
·재유포 방지

플랫폼·기술 
협력 + 최근 

법적 의무 강화

전문기관 협력 
+ 법적 의무 

강화

독일 HateAid 민간 권리구제
Trusted 

Flagger 신고
법률지원·
전략소송형

프랑스
France 

Victimes / 
e-Enfance

민간 비영리·
국가 지원

종합지원·
디지털 전문지원

Trusted 
Flagger 

신고(e-france)
기능 연계형

[표 4-4-1] 국가별 대응모델의 특징과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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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별 차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피해영상물 삭제통보

가 플랫폼의 대응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

이 어려운 국외 영역에서 이를 어떠한 협력수단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이다. 이하에서

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외 대응체계를 비교한다.

가. 피해영상물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해외 사례에서 주목할 차이는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플랫폼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삭제통보에 부여되는 법적 효과이다.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통보는 여러 국

가에서 중요한 피해지원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플랫폼의 실제 조치로 연결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호주의  규제방식이다. eSafety Commissioner는 법률에 근거

하여 일정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 명령(Removal Notice) 등을 발령하고 

플랫폼 등에 삭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기보

다 규제기관의 법적 권한을 통해 삭제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EU의 Trusted Flagger 제도는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기

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 즉 일반 신고가 플랫폼의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따르는 것과 달리, Trusted Flagger의 신고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우선순위

를 부여하고 부당한 지체 없이 심사·결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삭제·

차단 여부는 최종적으로 플랫폼이 결정한다. 따라서 이는 자율적 협력에 기초한 삭제 

국가 운영주체 법적지위 핵심기능 플랫폼대응 특징

EU
회원국 DSA 

감독기관·Trust
ed Flagger

DSA상 법정 
지위

불법 콘텐츠 
전문신고

법정 우선처리
법정 

우선처리형

대만 SIARC 국가 설치·지원
상담·신고·
삭제통보

플랫폼 협력 국가 주도형

일본
#8891 / PAPS 

/ IHC
공공·민간 분산

상담·신고·
삭제통보

삭제 요청 기능 분산형

한국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법정 
피해지원기관

피해접수·상담·삭
제통보·관계기관 

연계

삭제 요청·
플랫폼 협력

전문 
피해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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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과 직접적인 행정적 삭제명령 사이의 중간적 규율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존의 전문기관 및 플랫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플랫폼

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NCMEC의 전문 신고체계와 
Take It Down을 통한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 입법을 

통해 일정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의무를 강화하였다. 영국 역시 
Revenge Porn Helpline과 StopNCII 등을 중심으로 전문지원과 기술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나, 2026년 법제 변화를 통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와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에 가깝다. 

피해지원기관이 플랫폼에 직접적인 삭제명령을 내리는 구조는 아니며, 전문적인 신고

와 삭제통보, 관계기관 및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영상물

의 삭제통보를 수행하고 있으나, 플랫폼에 대한 삭제통보 자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나 법정 우선처리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전문 피해지원

기관의 삭제통보와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에 가깝다.

이처럼 해외의 삭제 대응은 직접적인 삭제명령, 전문기관 통보의 법정 우선처리, 

전문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 그리고 최근 미국·영국에서 나타나는 플랫폼의 법적 삭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각국 제도의 규제 

강도를 단순히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위한 통보가 플랫

폼의 대응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효과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 국가·지역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주요특징

직접 규제형 호주 법적 삭제명령 가능
eSafety의 Removal 
Notice 등 직접 규제

법정 
우선처리형

EU
(프랑스, 독일 사례)

삭제명령권 없음 / 
신고의 법정 우선처리

Trusted Flagger 신고의 
우선적·신속한 처리

법적의무
강화형

미국·영국 플랫폼에 일정한 삭제의무 부과
전문기관·기술협력  및 
최근 플랫폼 의무 강화

협력적 
삭제통보형

대만·일본·한국 삭제통보의 직접 강제력 없음
전문기관의 삭제통보 및 

플랫폼 협력

[표 4-4-2] 국내외 디지털성범죄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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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규제의 한계와 국제협력의 필요성

피해영상물 삭제의 실효성은 플랫폼이나 서버의 소재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국경을 넘어 복제·유통되므로, 국내에서 삭제 요청의 법적 효력

을 강화하더라도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에 대해

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플랫폼 간 기술협력을 통해 보완

하고 있다. INHOPE는 국가별 신고기관을 연결하여 아동 성착취물 관련 신고정보가 

해당 국가의 신고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국의 Take It Down과 영국

의 StopNCII는 해시 기반 기술과 플랫폼 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

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국가의 법적 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국가 간 

신고 연계와 기술적 협력을 통해 대응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피해영상물 삭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에 부여되는법적·제도적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외 영역에서는 국제 신고

망, 해외 전문기관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모델과 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모델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피해영상물 삭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방식

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다. 호주는 독립 규제기관에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

고, EU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존의 전문기관·기술협력 체계에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일본 등은 전문기관의 피해지원과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방향 역시 독립 규제기관의 설치 여부만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보다, 현행 센터의 피해지원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삭제통보의 실질적 효력과 

국외 대응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발전모델을 ① 독립 규제기관형, ② 법정 전문기관형, ③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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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 규제 기관형

독립 규제기관형은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와 같이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 결합하는 모델이다. eSafety Commissioner는 법률

에 근거하여 일정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통지(Removal Notice) 등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등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적 

권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규제방식이다. 피해지원과 조사, 

삭제명령 및 플랫폼 규제를 연계하여 일관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립 규제기관의 설치와 함께 조사권·삭

제명령권·제재권 등의 권한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및 피해지원기관 등 기존 기관과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삭제의 

법적 실효성을 강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상당한 법제·조직 개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법정 전문기관형

법정 전문기관형은 피해지원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

위와 플랫폼·관계기관에 대한 신고·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모델이다. 미국의 NCMEC

과 같이 법률상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전문기관이 신고접수, 정보분석, 기술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주요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명령이나 감독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전문기관의 법적 지위와 공신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

를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지원과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EU의 Trusted Flagger 제도와 같이 전문기관이 제출한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도 플랫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디성센터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관한 전문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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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도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삭제통보에 대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심사·처

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센터에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에 일정한 절차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행 협력 중심의 삭제통보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플랫폼, 수사기관 및 해외 전문기관과의 공식적

인 협력창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센터의 설치 근거나 기관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 플랫폼 및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정보연계 및 국제협력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별도 독립기관을 신설하거나 센터의 법적 성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현행 조직을 기반으로 삭제통보·기술적 대응·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센터가 이미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단기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별 삭제통보 절차와 협력창구를 체계화하고, 삭제통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와 

유사 콘텐츠 탐지·추적 등 기술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별 신고·삭제 

절차와 담당창구, 국제 신고 네트워크 및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기존 조직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제도 개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에 대한 삭제통보의 법적 효력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능 고도화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

지만,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보완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118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라. 발전 모델의 종합적 검토

세 가지 발전모델은 상호 배타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제도 개편의 수준과 삭제통보에 

부여되는 법적 효과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전경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기존 조직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적 대

응과 국제협력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고, 법정 전문기관형은 여기에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와 플랫폼의 우선처리 등 법적 기반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독립 규제

기관형은 직접적인 삭제명령권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중앙 디성센터를 기반으로 삭제통보·기술적 대응·국제협

력 역량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와 플랫폼의 우선처리·결과

통보 등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삭제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 전반과 연계하여 독립 규제기관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3.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해외 주요국의 피해지원은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넘어 전문적 신고와 플랫폼 

대응,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률 및 피해회복 지원, 국제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앙 디성센터 역시 기존의 피해지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능

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삭제통보의 실효성 강화와 국외 피해영상물

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술적 대응과 법률·피해회복 지원

을 함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가. 삭제통보의 실질적 효력 강화

중앙 디성센터는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영상물의 삭제통보를 수행하고 있으나, 플랫

폼에 대한 삭제통보 자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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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삭제 여부와 처리속도는 플랫폼의 정책과 협조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협조적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는 직접적인 삭제명령권 외에도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적 수단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가 법적 삭제명령을 통한 직접 규제방식을 취하는 

데 비해, EU는 Trusted Flagger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문기

관의 신고와 플랫폼의 대응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센터의 삭제통보와 플랫폼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삭제통보의 대상과 요건, 요청방식, 처리절차 및 결과통보 등을 체계화하

고, 센터에 전문 신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삭제통보에 

대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

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협력 중심의 삭제통보에 일정한 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나. 국제협력 및 국외 삭제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해외 플랫폼과 국외 서버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국내 삭제통보체계의 강화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국내법상 삭

제의무나 우선처리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협력과 국외 삭제통보는 국내 삭제제도를 보완하는 

독립적인 핵심 기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외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HOPE와 같은 국제 신고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피해영상물의 유형과 피해자 범위에 

따라 검토하고, NCMEC 등 해외 전문 기관과의 신고·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신고·삭제 절차와 담당 창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센터가 전문 기관으로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전문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도 신고 정보 전달을 넘어 기술적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원본 영상의 보호를 전제로 해시정보 등을 활용한 재업로드 

방지 및 플랫폼 간 기술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외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 



120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기술 기반 삭제지원 및 재유포 방지 강화

피해영상물은 짧은 시간에 복제·변형되어 다수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개별 URL에 대한 사후적 삭제만으로는 피해의 재확산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삭제 대응은 동일·유사 콘텐츠의 재유포를 예방하고 확산경로를 신속하게 파

악하는 기술 기반 대응체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Take It Down과 영국의 StopNCII는 피해영상물 자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 

않고 해시값을 활용하여 참여 플랫폼에서 동일 콘텐츠의 재업로드를 탐지·차단한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센터의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AI 등을 활용한 변형·유사 콘텐츠의 탐지·추적 역량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영상물 발견–신고–삭제통보–삭제 확인–재유포 탐지’로 이어지는 과정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보존·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국내외 플랫폼 

및 전문 기관과의 정보·기술 협력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라. 법률지원 및 피해회복 연계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은 피해영상물의 삭제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삭제통보 이후에도 필요한 법률 및 피해회복 지원으로 연결되

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독일 HateAid의 법률지원과 전략소송, 프랑스의 일반 범죄피해자 지원

과 디지털 전문 지원의 연계, 일본의 기관 간 기능 분담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각 분야의 

전문 기관을 피해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앙 디성센터 역시 모든 지원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법률 구조기관 및 법률 전문가, 

수사기관, 해바라기센터 및 지역 피해 지원기관 등과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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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를 통해 신고·상담, 삭제통보, 수사·법률지원 및 피해회복 지원이 상호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삭제 이후의 재유포 탐지와 후속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속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 기능 강화의 기본 방향과 우선 순위

이상의 기능은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피해영상물 

삭제통보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고 국외 피해영상물에 대한 국제협력 및 삭제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 기반 삭제 대응과 재유포 방지는 이러한 대응의 실효성

을 높이는 수단으로, 법률지원과 피해회복 연계는 삭제 이후까지 피해지원의 연속성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기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지위, 피해지원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플랫폼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호주의 직접적인 삭제 명령, EU 

Trusted Flagger의 법정 우선처리, 미국·영국의 전문 기관·기술 협력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플랫폼의 법적 의무 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삭제의 실효성이 기관의 조직 형태 자체보다는 전문 기관의 삭제통보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효과가 부여되는지, 이를 기술적·협력적 수단이 어떻게 뒷받침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해외 사례는 피해자 지원이 영상물의 삭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여

준다.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 법률지원과 권리구제, 수사기관 및 피해지원기

관 간 연계, 심리·사회적 회복지원 등이 결합될 때 보다 종합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 디성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전문 피해지원기관으로서 이미 상담, 

삭제통보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의 기능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해외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곧바로 규제기관으로 전환하기보다, 현행 피해지원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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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수단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특

히 전문 신고기관으로서의 지위, 플랫폼의 우선처리 및 결과통보, 삭제 통보와 협조절

차의 제도화 등은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삭제통보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해외 플랫폼과 국외 서버를 통한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내 제도의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외 전문 기관의 연계,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식 협력채널, 

해시정보 활용 등 국제적·기술적 협력체계를 병행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중앙 디성센터는 삭제통보, 기술적 재유포 방지, 법률 및 피해회복 연계를 

포괄하는 전문 피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고도화하되, 당면한 정책과제로는 국내에서

는 삭제통보의 제도적·절차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외에서는 국제협력과 기술적 연계

를 확대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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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을 핵심적인 분석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피해영상물의 탐지와 인터넷주소 확보,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정보의 활용, 실제 

조치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지원절차로 이어져야 한다

는 관점이다. 개별 기관에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관의 조치가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피해확산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삭제지원

의 실효성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조치의 존재뿐만 아니라, 각 단계 사이의 정보와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계량적 분석, 중앙디성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과 SWOT 분석, 현행 법령 및 발의 법률안 검토, 해외 주요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탐색하고, 그 원인을 법령과 

기관 간 관계의 구조에서 분석한 뒤, 해외의 상이한 대응방식에서 제도개선의 준거를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규범의 내용과 실제 수행조건을 함께 

살펴보고, 중앙디성센터의 조직적 역량과 외부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연결하여 검토

하고자 하였다.

1. 선행 연구 분석과 실무 현장의 주요 발견

제2장에서는 국내 선행 연구의 분포를 분석하고, 중앙디성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과 
SWOT 분석을 통해 삭제지원 실무의 난점과 제도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KCI 등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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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후보 학술논문 300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입법·처벌규정 정비, 수사방법 및 기술적 탐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

났다. 반면 삭제지원기관의 운영구조와 성과, 기관 간 협업 및 법적 제약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술을 지속적인 피해지원과 재유포 모니터링에 연결하는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15일 중앙디성센터 관계자 4명을 대상으

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접속링크만 게시된 경우, 피해영

상물과 신상정보가 결합된 경우 및 영상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등에서 법령과 기관별 처리기준 사이의 간극이 제기되었다. 비공개 공간에 게시

된 피해영상물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어, 지원 대상

의 확대와 함께 사실확인 방법과 제출자료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서는 국내 주요 조치의무사업자와 해외 성인사이트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면접에서 인용된 자료상 국내 주요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 완료

율은 2025년 기준 95.4%를 넘었고, 실무자들은 협조가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하였

다. 반면 해외 성인사이트의 완료율은 2025년 기준 52.7% 수준으로 언급되었으며, 

요청 창구나 운영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문제로 제시되었다. 국내 사업자 

역시 개별 게시물의 삭제 이후 동일·유사 콘텐츠의 재유포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협조 가능성 및 집행수단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관 간 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완료 사실이 적시에 전달되지 않아 삭제

지원이 지연되거나, 심의 결과와 별도로 실제 차단 여부를 센터가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사업자별 요청·회신 양식의 차이와 결과통보의 미비는 수작업을 

늘리고 처리시간의 집계와 피해자 안내를 어렵게 하였다. 또한 재유포 위험으로 지원 

종결이 어려운 가운데 동의 갱신이나 연락 단절에 따른 지원 공백이 제기되었다. 

중앙·지역센터의 기능분담은 피해자 접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공

통 업무기준과 교육·사례공유 및 품질관리의 체계화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SWOT 분석에서는 축적된 실무 경험과 데이터, 주요 플랫폼과의 협력 및 중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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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분담이 강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지원 대상과 절차의 불명확성, 해외 대응과 

정보연계의 한계 및 조정기반의 취약성이 주요 제약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단의 출

범과 입법 논의는 이를 보완할 기회인 동시에,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면 업무 중복이나 

센터의 역할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삭제지원의 

어려움을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면접 

결과는 중앙디성센터 관계자의 경험에 기초한 탐색적 분석으로서, 후속 규범 분석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2. 현행 법령과 입법 동향 분석의 주요 결과

제3장에서는 실무에서 확인된 문제를 피해자 지원, 범죄 처벌, 수사, 삭제·차단, 

플랫폼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검토하고, 제21대·제22대 

국회의 관련 발의 법률안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중앙·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및 수사기관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업무와 기관의 법적 기반에 비하여 삭제지원

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공통 절차와 책임구조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첫째, 삭제지원의 단계별 수행권한과 후속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 업무는 탐지·

자료확보에서 반복 요청과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이어지지만, 각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협조와 상대방의 대응의무는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미조치나 회신 

누락이 발생한 경우의 담당주체, 후속절차 및 지원 종료기준은 실무 운영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둘째, 수사·심의·사업자 조치가 연속적인 피해지원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정보의 제공 범위와 시점, 센터의 사실확인 자료 활용, 긴급사건의 연계 및 결과공

유에 관한 일관된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공유의 근거와 함께 최소정보

의 범위, 요청·회신 방식, 제공 제한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재유포 대응 및 실제 이행확인을 결합하는 구조가 충분하

지 않다. 개별 게시물에 대한 요청 중심의 대응은 주소나 형태를 달리한 재유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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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업무를 발생시키며, 해외 사이트나 불응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의·집행에 필

요한 시간이 문제로 나타난다. 다만 플랫폼 내부의 삭제와 통신망을 통한 외부 사이트 

접근 제한은 구분하여야 하며, 신속처리 제도는 불법성 판단과 잠정조치의 범위 및 

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지역센터 역시 설치와 기본 업무의 법제

화를 넘어 표준 처리기준, 교육, 사례관리 및 업무평가를 연결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법 동향에서는 처벌과 수사권한의 강화, 플랫폼의 조치의무와 임시차단, 신고·피

해배상 및 지원기관의 법제화가 주요 흐름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앙·지역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참여는 제도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인 성과이

다. 다만 개별 권한과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에 비하여 피해정보의 발견부터 조치 

확인과 재유포 대응까지를 연결하는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

를 토대로 정보연계, 결과통보 및 미이행 시 후속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도출되었다.

3. 해외 대응체계의 비교와 중앙디성센터 발전모델

제4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및 유럽연합의 대응체계를 

비교하였다. 비교의 초점은 피해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삭제 요청의 효력, 플랫폼·수

사기관과의 협력, 기술적 대응 및 피해 회복 기능이 결합되는 방식에 두었다.

미국의 NCMEC는 공적 역할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기관이 신고접수·정보분석·수사

기관 연계와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를 수행하는 사례이다.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조사와 삭제통지 등 규제수단을 피해지원에 결합하는 모델이다. 영

국의 Revenge Porn Helpline과 StopNCII는 전문적인 상담·삭제지원과 플랫폼의 기술

적 협력을, 독일의 HateAid는 법률지원과 전략적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일반 피해지원과 디지털 전문지원의 연계, 대만은 국가 단위 전문창구를 

통한 통합적 지원, 일본은 지역 피해지원·디지털성폭력 전문지원·불법정보 신고기관

의 기능분담이라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제도는 전문기관에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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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시 기반 플랫폼 협력도 

국내법의 적용·집행이 어려운 국외 유통에 대응하는 보완수단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아동 성착취 대응체계와 성인 피해지원체계는 대상과 기능이 다르며, 기술적 대응 

역시 참여 플랫폼과 서비스의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비교 결과, 삭제지원의 실효성은 기관의 조직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전문기

관의 요청에 부여된 법적·절차적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협력체계가 중요하였

다. 직접적인 규제권한에도 해외 집행의 한계가 남고, 협력 중심의 모델도 사업자의 

불응이나 참여 범위의 제한에 직면하므로, 법적 권한과 절차적 의무 및 국제·기술 

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모델을 독립 규제기관형, 법정 전문기관형 및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 규제기관형은 조사·삭제명령·제재

를 연계할 수 있으나 상당한 조직·법제 개편을 요구한다. 법정 전문기관형은 피해지원

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 신고의 지위와 상대 기관의 처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기존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국제협력 기

능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지만, 기능 보완만으로 삭제 요청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

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세 모델은 상호 배타적인 대안보다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전경로로 평가하

였다. 현행 센터의 기능 강화와 전문 신고·결과통보 등 법적 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과제로는 삭제 요청의 실질적 효력과 국외 대응역량의 강화가 도출

되었으며, 기술적 재유포 방지와 법률·피해 회복 연계는 지원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정리하였다.

4.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의 연구 결과는 삭제지원의 주요 제약이 개별적인 법적 권한이나 기술의 부족

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한과 정보 및 전문성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면접에서는 기관 간 기준의 차이, 정보전달의 지연 및 이행확인의 

부담이 확인되었고, 법령 분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통 절차와 책임구조의 미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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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비교법적 검토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단이 직접적인 규제권한에 한정

되지 않으며, 전문 신고에 대한 절차적 효력과 플랫폼·수사기관·해외 전문기관의 협력

을 통해서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삭제지원은 최초 게시물의 제거로 종료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해정보는 

다른 주소나 플랫폼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고, 수사·재판의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불안과 권리구제 및 회복의 필요성이 남는다. 따라서 삭제 요청 이후의 실제 조치 

확인과 재유포 대응, 법률·심리·의료지원의 연계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지원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 역시 요청·처리 건수와 함께 실제 조치까지의 

시간, 미조치 원인, 후속절차의 연결 및 재유포 대응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삭제지원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절차적 연속성이라는 관점으

로 구조화하고, 이를 현행 법령과 해외 대응방식의 비교에 연결하였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제 정비의 중심 과제를 삭제지원 업무의 전문화, 신속 삭제·차단 

패스트트랙을 통한 초기 대응, 단계별 절차의 간소화, 기관 간 정보공유와 결과통보, 

플랫폼·관계기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도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분

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관계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제2절 | 입법 원칙과 입법 방안 제언 

1. 입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본 연구는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삭제·차단 지원체계의 운영 현실과 법적 기반을 검토하

였다. 연구 결과, 삭제지원의 주요 한계는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피해영상물의 탐지,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정보의 활용, 처리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을 연결하는 규범적 기반의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국내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해외 사이트에 대한 지원 사이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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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의 차이는 수행기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요청에 대응할 상대방의 법적 의무

와 후속조치 수단이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향후 입법은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총괄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지원과 중앙디성센터

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각 단계의 수행주체와 

권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의 대응의무, 정보연계와 후속조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 형식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피해지원의 

기본적인 절차와 책임을 정하는 중심 법률로 정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입법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삭제지원을 독립적인 피해지원 제도로 체계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은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개별적인 지원업무

를 넘어, 피해정보의 탐지에서 삭제·차단, 처리 결과의 확인, 미삭제 시 후속조치 및 

재유포 대응까지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피해지원 제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독립적인 제도로 체계화한다는 것은 별도의 법률이나 독립 규제기관을 반드시 신설하

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삭제지원의 목적과 대상, 수행절차 및 책임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나 기관 간 자발적인 협조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제7조의4

를 정비하고, 삭제지원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삭제지원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정보의 유포 여부 탐지·확인, 인터넷주소와 게시물 식별정보의 

확보, 삭제·접속차단 및 검색결과 노출 제한 요청, 실제 조치 여부의 확인, 미조치·불완

전 조치에 대한 재요청과 관계기관 연계, 재유포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된 정보 수집·보관과 삭제 요청 후 확인·점검 업무도 이러

한 절차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삭제 등의 요청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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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는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요청, 긴급심의 요청, 국내 접속차단 또는 국제협력 등 적절한 후속절차로 연결할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피해정보의 완전한 삭제라는 결과를 지원기관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한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절

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원 개시 시 담당기관과 담당자를 

정하고, 피해의 긴급성·확산 가능성 및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처리상황과 지원의 변경·종료 사유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역시 기술과 유통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이미 포함된 불법촬영물, 성적 편집·합성·가공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관련 신상정보를 기초로 하되, 유포 전 협박 피해에 대한 예방지원과 변형·재유포에 

대한 후속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협박받았

거나 유포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담, 자료보존 지원, 유포 여부 확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특징정보 등록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 형사고소나 수사 개시를 일률적인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방지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강제삭제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의 삭제·차단은 관계 법률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

록 구분하여야 한다.

피해영상물과 연계된 신상정보, 공유주소 및 접근유도정보에 대해서도 피해지원 

규정과 사업자의 조치의무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대응절차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추가 침해를 일으키

는 신상정보와 특정 피해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직접 가능하게 하는 링크·공유주소 

등의 처리요건을 구체화하되, 단순한 관련 언급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범

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개형 오픈채팅방과 클라우드 공유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명칭보다 실제 접근 가능성과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관련 의무의 적용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적 통신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피해자나 대

화 참여자가 적법하게 제공한 자료 등을 활용하는 개별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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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재유포 대응은 최초 삭제 이후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삭제지원의 필수적인 

단계로 규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의 

의사, 재유포 위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유포가 확인된 경우

에는 기존 지원신청과 확인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주요 사실관계나 

피해자의 의사가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신청이나 동일한 자료의 반복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나 재판의 종료만을 이유로 지원을 종결하

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와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하여 이미지 해시값 등 

특징정보를 활용한 재유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예방 목적으로 

등록한 정보와 법정 절차에 따라 유통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정보를 구분하고, 각각의 

활용 범위와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특징정보의 등록만으로 모든 사업자에

게 영구적인 자동차단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거나, 기술적 유사성만으로 위법성을 확

정해서는 안 된다. 등록·공유·갱신·삭제 기준과 함께 오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정정절

차를 마련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적정한 정보처리를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나. 삭제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체계의 법제화

현재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해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에서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상담·삭제·수사·처벌을 연결하

고,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31)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전제로 할 때, 중앙디성센터를 피해자지원의 중심축으로 두고 

경찰청의 수사기능과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심의기관의 삭제·차단 조치 등을 법률상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와 

31) 성평등가족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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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의기관 사이에 법정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신속한 통보와 정보공유, 공동사례

관리 절차 및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시행계획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체계와 피해자 보호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는 것을 공식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은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을 업무 협약이

나 실무협의체 수준에 머물게 하기보다 법률에 근거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로 전환하

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각 관계 기관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삭제지원은 중앙디성센터, 지역디성센터, 수사기관, 심의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가 

각자의 권한과 정보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복합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중앙디성센터를 

피해지원의 중심축으로 두면서 각 기관의 기능이 상시적으로 연결되도록 법정 협력의

무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통합지원단이나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되는 협력을 기

반으로 삼되, 담당기관의 변경이나 개별 사업의 종료에도 필수적인 연계절차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유통방지 의무를 전문적인 삭제지원 절차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디성센터에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를 부여하

고, 일정한 전문인력·사실확인 절차·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지역디성센터도 같은 지위

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는 삭제 

요청의 자격에 더하여 우선처리, 불필요한 중복 확인의 제한 및 결과통보라는 구체적

인 절차적 효과를 수반하여야 한다. 센터는 대상 정보의 위치, 확인한 사실, 위법성 

판단의 근거 및 긴급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업자는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자료나 피해자의 별도 신청을 반복적

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실확인에 위법성을 확정하는 효력

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신속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처리기한과 회신의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본적인 처리기한과 긴급사건의 우선처리 원칙

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불법성의 명백성, 확산 위험 및 추가 확인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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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예컨대 불법성이 명백하고 확산 위험이 

큰 사건에는 단축된 조치기한을 적용하고, 그 밖의 전문 신고에는 일정한 시간 안에 

조치하거나 구체적인 미조치·추가검토 사유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

은 실제 처리시간과 상시 대응능력을 검토하여 정하되, 기한의 기산점, 야간·공휴일의 

산입 및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유를 통보한 것만으로 처리가 종료되지 

않도록 추가검토의 예정기한과 심의기관 연계절차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의무에는 상응하는 이행확보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

법」의 감독·제재 규정을 함께 정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처리기한 위반, 결과통보 

누락 및 반복적인 미이행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고, 기존 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의 중복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정보나 

객관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중앙디성센터는 요청과 이행확인 및 미이행 통보를 담당하고, 시정명령과 제재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심의·차단 절차 역시 삭제지원과 연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긴급심

의 근거와 야간·공휴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센터가 제출한 사실

확인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중복 확인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조치 여부도 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의 이후의 이행확인까지 연결하

여야 한다. 해외 사이트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확산이 급박한 사건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요청과 긴급심의 요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절차의 종료를 기다리느라 

다른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상의 심의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 대해

서는 제한적인 임시접속차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조치의 요건, 결정주체, 효력기간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대상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확

산 위험이 소명된 정보로 한정하며, 원칙적으로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짧은 존속기간 안에 본안심의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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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에 따른 반복 연장으로 임시조치가 

사실상 영구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의 이유와 불복방법을 알리고 오차단을 

신속하게 해제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연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정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

관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에 따라 요청 사실과 후속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필요한 수사 연계를 

지원하고, 삭제·차단 요청 및 처리현황과 재유포 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통 사건식별번호와 표준 요청·회신 양식을 활용하고, 기관별 

담당부서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정보와 업무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는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공유 목적, 제공기관과 수령기관, 정보의 항목 및 이용범위를 명시

하고, 인터넷주소, 게시물 식별정보, 특징정보, 요청·처리 이력 및 재유포 확인 사실 

등 삭제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자 

식별정보와 상담기록은 별도의 동의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제공이 법률상 제한되거나 수사에 구체적인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범위를 회신하도록 하여, 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든 연계가 중단되거나 반대로 포괄적인 협조조항을 근거로 과도한 정보가 

공유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한다.

삭제와 증거보존의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수집 일시·방법·출처, 변경·접근 이력 및 동일성·무결성 확인절차를 표준화하

고, 적법한 수사기관 이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별도 채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지원을 일률적으로 유보하지 않도록 두 업무를 병행하는 

협력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센터가 수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료에 포괄적인 증거능

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수집·보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은 일반적

인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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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계체계에서 중앙디성센터는 전문적인 사실확인, 기술지원, 해외 대응 및 

복수 기관이 관여하는 사건의 실무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디성센터는 접근성 높은 

상담과 지역 내 피해 회복 지원을 담당하도록 업무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 설명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며, 기관 간 이관 이후에도 담당주체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소송지원·심리치유·의료지원의 연계 역시 

삭제 완료 이후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

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는 개별 피해자나 특정 지원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정보가 여러 플랫폼과 국가를 거쳐 확산되고 새로운 

기술과 유통방식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국가는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은 개별 사건의 

처리권한과 협조의무를 정하는 데 더하여, 정책 수립, 기관 간 조정, 인력·기술 확보 

및 평가·환류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삭제지원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에 삭제지원의 중장기 목표, 관계기관별 과제, 해외 대응, 전문인력과 

기술 확보 및 성과평가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계획 간 중복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유통방식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장애요인을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조정을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 관계 부처, 수사기관, 심의기관 및 중앙디

성센터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협력체계는 표준 

처리절차, 정보연계 기준, 장기 미조치 사건의 대응, 국제협력 및 제도개선 과제를 

협의·조정하고, 관계기관은 협의사항의 이행 결과나 이행이 곤란한 사유를 통보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와 심의·처분은 각 기관의 법정 권한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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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디성센터는 전문적인 피해지원과 실무 연계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는 센터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관 간 장애를 조정하도록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삭제지원은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영역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외교부, 수사

기관 및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외 유통 피해정보에 대한 대응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응계획에는 주요 해외 플랫폼

과의 연락체계, 국가별 법제와 협력절차, 장기 미삭제 사건의 처리, 국제적인 특징정보 

활용 및 필요한 인력·재원 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디성센터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요청과 이행확인 및 사례 축적을 담당하고, 자체 대응이 곤란한 사건은 관계기관

의 외교·수사·규제 협력수단과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연락창구를 통한 요청 

접수, 본사 전달 및 결과회신 의무도 관련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연락창구의 확보와 국외 서버에 있는 원본의 삭제는 구분하여야 하며, 국내법상 의무

의 부과만으로 해외 집행의 한계가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원본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 국내 접속차단 및 검색 노출 제한을 각각의 기능과 한계에 

따라 병행하고, 실제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기술 기반도 국가의 책무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단축된 처리기한과 야간·공휴일 대응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시 대응인력, 안전한 

정보연계시스템, 탐지·특징정보 분석 기술 및 종사자 교육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전문인력과 기술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

록 하고, 지역별 지원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의 지원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의 반복적인 피해영상물 노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업무환경과 심리적 지원 

역시 전문적인 수행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보호도 지속적인 제도운영의 필수조건이다. 원본 자료, 특징정보, 상담기록 

및 처리이력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업무별 접근권한과 접근기록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은 지원과 증거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목적이 소멸한 자료는 파기하되 다른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분리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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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외 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관계 법률에 

따른 국외이전 요건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정보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장치

는 기관 간 협력을 제약하는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원체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구성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삭제지원의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환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에는 처리건수뿐만 아니라 최초 접수부

터 실제 조치까지의 기간, 미조치 원인, 후속절차 연결 여부, 재유포 발견 후 대응시간, 

해외 사업자의 이행 및 피해자의 반복 자료제출 부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원본 

삭제, 국내 접속차단, 검색결과 노출 제한 및 일시적인 접근불가를 구분하고, 국내외 

사업자별로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비식별 통계와 미조

치 원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며, 이를 인력·예산·기술 

및 법령 정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입법 방향은 현행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표준 

요청·회신 절차, 전담 연락체계, 사실확인 기준 및 기술적 연계를 정비하고, 법률 개정

을 통하여 처리기한, 결과통보, 정보공유 및 후속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해외 대응과 재유포 방지 및 성과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입법의 성과는 개별 기관에 추가된 권한의 수보다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이후 탐지·조치·확인·회복의 과정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연속성을 법률상 보장하는 것이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피해지

원 법제의 핵심 과제이다.

2. 입법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

앞서 제시한 입법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지원의 각 단계에서 필요

한 권한과 의무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 대상과 수행절차, 중앙·지역디성센터의 역할 및 관계기

관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문 신고에 대한 사업자의 처

리의무와 이행확보 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차단 관련 법률에는 긴급처

리의 요건과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수사와 피해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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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 정비는 현행 제도에 마련된 삭제지원과 기관 간 협력의 근거를 토대로, 

요청·조치·회신·확인·후속대응을 의무적인 절차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

는 삭제지원의 제도적 기반, 기관 간 연계와 이행확보, 국가의 지속적인 추진·관리라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과 핵심 조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조문은 규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시안이며, 신설조문의 번호는 
‘제○조’로 표시하였다. 처리기한과 임시조치의 존속기간 등은 정책적 검토를 위한 

제안으로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운영자료와 관계기관의 수행능력을 토대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간 인용관계, 권한의 위임·위탁, 사업자의 이행의무 및 제재규정도 

해당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가. 삭제지원의 제도적 기반과 수행 절차에 관한 개정안

(1) 삭제지원의 범위 및 단계별 수행권한·책임 구체화

삭제지원은 피해영상물의 탐지와 유포 여부 확인, 인터넷주소 등 관련 정보의 확보, 

삭제·차단 요청, 처리 결과 확인, 미조치 시 후속대응 및 재유포 모니터링이 연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업무이다. 따라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과 제7조의4를 정비하여 지원 대상과 수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조항에

서 단계별 수행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 

중 지원체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확인과 자료제공 및 처리 결과 회신의 근거를 관계 법률에 연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는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불완전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로 연결할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제○조(삭제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삭제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정보의 유통 여부 탐지 및 확인

2. 해당 정보의 인터넷주소, 게시위치 등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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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또는 검색결과 노출 제한의 요청

4. 제3호에 따른 조치 여부의 확인 및 미조치 등에 대한 재요청

5. 삭제·접속차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에 대한 심의 요청 등 후속조치

6. 지원 대상 정보의 탐지·확인 및 수집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활용과 관련 정보의 안전한 

관리인터넷주소, 게시위치 및 그밖에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존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피해의 긴급성, 확산 가능성 및 지원 대상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삭제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요청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매년 삭제지원에 관한 피해지원 총괄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지원의 개시·변경·종료, 처리 결과의 안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피해정보의 완전한 삭제라는 결과를 지원기관에 일률적으로 보장하

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업자의 불응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최초 요청이 이행되

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접속차단, 국제협력 및 재유포 모니터링 등 가능한 후속조치를 

검토·실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행령에서는 지원계획의 필수사항, 실제 조치

의 확인방법, 장기 미조치 사건의 연계기준 및 지원 종료 시 안내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유포 전 피해에 대한 예방지원 및 지원 대상의 정비

지원 대상의 정비는 유포 전 협박 피해, 변형·재유포 및 피해영상물과 연계된 정보

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유포 협박을 받았으나 아직 

실제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과 자료보존, 유포 여부 확인 및 기술적 

예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조(유포 전 피해에 대한 예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을 이용한 유포 협박을 받았거나 그 유포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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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 자료보존, 유포 여부 확인 및 유포·재유포 방

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수사절차의 개시

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고소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만으로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신상정보와 접근유도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범위와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연

결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개형 오픈채팅방과 클라우드 공유에 대한 적용 여부

도 실제 유통방식과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구체적 정비 내용 관련 규정

유포 전 피해
상담, 자료보존, 유포 여부 확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특징정보 등록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예방지원 조항

변형·재유포
잘라내기, 자막 삽입 및 화면 변형 등이 이루
어진 정보에 대한 동일 피해의 후속지원

삭제지원 절차 및 기술적 확인기
준

관련 신상정보
피해영상물과 함께 게시되거나 피해자를 특
정하여 추가 침해를 일으키는 정보의 처리

피해지원 규정과 사업자 조치의무
의 연계

접근유도정보
특정 피해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직접 가능하
게 하는 링크·공유주소·접근코드의 처리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공개형 
오픈채팅·클라우드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공개성과 접근 가능성
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개 유통정
보의 범위

[표 5-2-1] 유포 전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내용

지원의 개시와 형사처벌의 확정은 구분하여야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의 강제삭제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상정보와 접

근유도정보는 피해영상물과의 연관성 및 추가 침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적 통신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대화 참여자가 적법하게 제공한 자료 

등을 활용하는 개별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공개 유통정보에 대한 조치의무가 포괄적

인 사적 대화 감시의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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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역디성센터 간 통합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은 관계기관 사이뿐만 아니라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

센터 사이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인력, 전문성 및 플랫폼 

대응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한 수준과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업무기준과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성

센터의 지역센터 지원기능을 구체화하고, 공통 사건분류, 표준 처리절차, 교육·훈련, 

사례공유 및 고난도 사건의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평등가족

부는 전국적인 기본기준과 운영방향을 정하고, 중앙디성센터는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업무지침과 플랫폼별 대응방식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디성센터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처리사례를 공유하도록 역할을 배분할 수 있다.

제○조(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연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역 간 지원격차를 줄이고 삭제지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삭제지원의 기본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 운영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그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1항의 기본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표준 업무지침, 사건분류 및 처리기준의 개발·보급

2.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 지원

3. 플랫폼별 대응정보, 기술적 대응방법 및 주요 사례의 공유

4. 국외 유통, 대규모 확산 또는 전문적 기술 대응이 필요한 사건의 지원

5. 삭제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의 파악·공유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을 연계

하는 경우 담당기관, 연계 내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제

출한 자료의 반복 제출이나 동일한 피해사실의 반복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업무분담, 사건의 이관·공동처리, 처리 결과의 공유, 교육·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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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의 관계는 지역센터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유지하면서 중앙의 전문적

인 기술·국제협력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접수하였다

는 이유로 중앙의 전문지원이 지연되거나, 중앙으로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상

담·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통 사건관리체계에

서 연계 요청의 수신 여부, 담당기관의 인수 및 주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유포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최초 삭제 이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재유포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일성이 확인된 피해영상물이 다른 인터넷주소나 플랫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확인 결과와 처리이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신청·확인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조(삭제지원 이후의 사후지원)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등의 재유통 가능성 및 피

해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삭제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관련된 촬영물등의 유통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원신청 및 확인자료를 활

용하여 추가적인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 또는 주요 사실관계에 변

경이 없는 때에는 새로운 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반복적인 유통 확인 및 삭제지원을 위하여 촬영물

등의 특징정보 생성·등록 및 대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징정보의 등록·공유·이용·삭제 및 오인식의 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특징정보의 활용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하되, 등록의 

경위와 확인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유포 전 예방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록한 정보는 참여 사업자와의 협력 및 탐지 지원에, 전문기관이 확인하여 

심의 중인 정보는 우선검토와 모니터링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유통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정보는 관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게재 제한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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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자의 등록이나 기술적 유사성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형된 

정보에 대한 오인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재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야 한다. 아울러 삭제 등의 조치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관련된 촬영물등의 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지원신청과 확인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가적인 삭제지원

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심리·의료지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나. 기관 간 연계 및 신속한 이행확보에 관한 개정안

(1)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와 긴급삭제 요청절차 마련

플랫폼의 책임은 현행법상 삭제·접속차단 및 유통방지 의무를 전문적인 삭제지원 

절차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센터의 긴급삭제 요청과 사실확인 근거를, 「전기통신사업

법」에는 전문 신고에 대한 우선처리와 결과통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센터의 긴급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제○조(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 삭제 요청)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해

당 정보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를 운

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는 대상 정보의 위치, 확인된 사실, 판단 근거 및 긴급성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처리의무, 처리기한 및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중앙디성센터의 전문 신고기관 지위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디성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신고에 구체적인 절차적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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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전문 신고기관의 요청에 대한 처리)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전문 신고기관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인력, 사실확인 절차 및 정

보보호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전

문 신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 신고기관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 정보의 위치, 확인된 사실 및 판단 근거

를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치의무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우선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요청은 별도의 소명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 또는 미조치 

사유는 전문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자료의 반복 제출이나 피해자의 별도 신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문 신고기관의 사실확인 결과는 우선처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의 위

법성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러한 전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사실확인서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긴급사건에서는 이를 ‘긴급삭제 확인서’로 활용하여 센터가 확인한 자료를 

사업자와 심의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사항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여부나 직권지원의 근거, 대상 정보와 피해자의 관련성, 적법하게 확보한 원본 

또는 비교자료의 확인 결과, 인터넷주소와 게시계정 식별정보, 위법성 판단의 근거, 

재유포 여부 및 기존 삭제·차단 이력을 포함할 수 있다.

확인서는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거나 원본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심의기관과 사업자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활용하되,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동일성 확인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대상 정보의 모든 위법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신속 삭제·차단 패스트트랙 구축 및 단계별 처리기한의 정립

전문 신고기관의 긴급삭제 요청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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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디성센터, 플랫폼 사업자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연결하는 신속 삭제·차단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은 사건의 불법성에 관한 확인 수준, 

피해확산의 긴급성 및 사업자의 조치 가능성에 따라 처리 경로를 구분하고, 각 경로 

사이의 전환과 결과 확인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하여 기존의 심의 

중심 절차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8월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서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

단 요구권과 동일·유사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32) 또한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7175)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는 긴급조치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신속한 사업자 조치와 심의절차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사실확인, 사업자의 직접 조치, 긴급심의, 미조치 

시 절차 전환과 이행확인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고 각 단계의 처리기한을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전문기관의 직접 

요청이 중간기관을 거치는 방식보다 신속할 수 있다는 점, 사업자 요청과 심의 요청을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기존 심의에는 

수개월, 서면심의에도 수일이 소요될 수 있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시간 단위의 

대응 필요성이 지적되었다.33)

따라서 필요한 것은 별도의 긴급조치 제도를 단편적으로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신고기관의 사실확인을 출발점으로 사업자의 신속조치와 심의기관의 긴급심의

를 분기·병행·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

32)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배포자료, 2026. 8. 20.자 배포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2026. 9. 1. 최종접속).

33) 제22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39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
록(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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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디성센터
│

피해영상물 확인
▼

명백한 불법촬영물 여부
 ┌────┴────┐

  명백          판단 필요
▼              ▼

플랫폼 직접       방미심위
긴급삭제 요청      긴급심의

│               │
 2~6시간       24시간 이내

│               │
▼               ▼

  삭제·차단        삭제·접속차단
   │

 불응·해외사이트
   │

                           └────────→ 방미심위  
                                                패스트트랙

첫 번째 경로는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신속 삭제·접근제한 절차이다. 센터가 대상 정보와 긴급성을 확인하

여 표준화된 긴급삭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법정

기한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 

조치에 심의기관의 사전심의를 일률적인 선행조건으로 추가하지 않고, 센터의 전문적

인 사실확인과 사업자의 법정 조치의무가 직접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경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 또는 해외 사이트·불응사업자에 대한 

긴급심의와 접속차단 절차이다. 센터는 확보한 사실확인 자료와 기존 요청·처리 이력

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활용하여 법적 판단과 

필요한 조치의 결정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성이 명백하고 통상의 심의

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한시적인 임시접속차단과 기간 내 본안심의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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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대상 주요 처리절차 후속 연계

제1경로: 사업자 
신속조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정보

센터의 긴급확인 및 요청 → 
사업자의 삭제·접근제한 → 

결과통보

미조치·불완전 조치 또는 
기한 경과 시 긴급심의 및 

이행점검 연계

제2경로: 
긴급심의·접속차단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 해외 사이트 및 
불응사업자 관련 정보

센터의 자료 전달 → 
긴급심의 →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 결과통보

실제 이행확인 및 필요 시 
추가 대응

병행처리
해외 유통·대규모 확산 
등 대응이 급박한 사건

사업자에 대한 요청과 
긴급심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

조치별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남은 피해에 

대응

[표 5-2-2] 패스트트랙 처리절차

두 경로는 순차적으로만 진행되는 절차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미조치나 

법정기한 경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첫 번째 경로에서 두 번째 경로로 신속하게 전환하

도록 하고, 해외 유통이나 대규모 확산 등으로 대응이 급박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과 긴급심의 요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확인자료

와 사건관리번호를 활용하여 경로가 전환되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신청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본적인 처리기한 또는 상한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긴

급사유, 기한의 기산점, 예외 및 회신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 내부의 보다 

엄격한 운영상 목표는 법정기한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구분에 

따른 처리기준의 예시이다.

처리 단계·유형 법정 처리기준의 예시 운영상 목표 및 유의사항

요청 접수 전자적 접수확인 즉시 제공 접수 시각을 객관적으로 기록

불법성이 명백하고 확산 위험이 
큰 정보

지체 없이 조치하되 최대 6시간 
이내

유포 중인 불법촬영물·성적 
합성물 등은 명백성과 긴급성을 

함께 확인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확산이 
특히 급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긴급사건의 법정기한 적용

2시간 이내 우선조치를 운영상 
목표로 검토

그 밖의 전문 신고
24시간 이내 조치 또는 구체적인 

미조치·추가검토 사유 통보

사유 통보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후속처리 의무 

규정

[표 5-2-3] 처리 단계․유형별 법정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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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간은 입법·운영기준의 설계를 위한 예시이다. 최종 기한은 실제 처리시간과 

야간·휴일 대응능력을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형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적 합성물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성의 명백성, 피해의 긴급성 및 추가 확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조치의 법적 근거와 피해영상물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한은 영업시간이 아닌 연속된 시간으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추가검토를 이유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예정기한을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보완 요구나 사유 통보만으로 법정기한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당한 지연

사유와 후속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한을 넘긴 사건은 센터가 확인하여 

긴급심의 또는 감독기관의 이행점검으로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정비

사업자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요청을 받았을 때 수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를 연결하여야 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미처리, 법정기한 위반, 결과 또는 미조치 사유의 통보 누락, 반복적인 

미이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과 정도에 맞는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제○조(처리의무의 이행확보)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 신고기관의 요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또는 결과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 단계·유형 법정 처리기준의 예시 운영상 목표 및 유의사항

긴급심의 요청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기준 검토
12시간 이내 처리를 운영상 

목표로 설정 가능

조치 완료 조치 즉시 결과통보
원본 삭제·접근제한·검색 노출 

제한을 구분



제5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언 151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정보의 특정 가능성, 사업자의 기술

적 통제 가능성, 추가 확인의 필요성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전

문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통보 의무 위반과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제재조항에서 

규정하되, 상한은 법률에 직접 정하고 반복성과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 기존 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의 중복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 정보

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되, 사업자의 단순한 내부 사정이 포괄적인 면책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디성센터는 미이행 사실의 확인과 감독기관 통보를 담당하고, 시정명령과 제재

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한다. 감독기관의 조치 결과가 센터

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삭제 요청 이후의 이행점검도 피해지원 절차 안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심의와 한시적 접속차단 절차의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긴급심의의 조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한시적 접속차단의 요건과 효력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와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외부 사이트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는 권한과 절차를 구분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긴급심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제○조(디지털성범죄정보의 긴급심의)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

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긴급심의를 요청한 사건을 우선 심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지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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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문 신고기관이 제출한 사실확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

며,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실확인을 반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와 조치의 대상·범위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도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심의소위원회는 예컨대 상임위원 또는 지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전자회의·

화상회의·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구성과 정족수 및 의결방식을 정할 수 있다. 운영은 

상시 접수, 당직전문관의 사실검토, 긴급소위원회 회부 및 전자적 의결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간·공휴일의 당직체계와 긴급

사건 분류기준 및 담당자의 권한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사무처는 자료 확인과 안건 

준비를 담당하고, 법적 판단과 조치의 결정은 권한 있는 심의주체가 담당하도록 구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시적 접속차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엄격한 요건과 짧은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조(긴급한 임시접속차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소위원회는 대상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함

이 명백하고, 통상의 심의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

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접속차단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임시접속차단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내 본안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 동일한 사유로 이를 반복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접속차단은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하여 실시하되, 개별 정보에 대한 조치로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조치의 상대방과 정보게시자에게 조치의 사유, 기간 및 불

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잘못된 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관련 차단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임시접속차단은 24시간 또는 48시간과 같이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위 시안에서는 48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입법에서는 의결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의무, 조치의 통지방법, 기간 내 본안심의, 자동실효 및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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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를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불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긴급심의로 처리하

고, 임시차단은 명백성과 긴급성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와 표현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보장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수사기관과의 양방향 연계 및 공동 위험평가

센터와 수사기관의 협력은 경찰의 피해자 안내와 센터의 수사기관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제 지원과 보호조치가 연결되는 양방향 절차로 구성하

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삭제지원과 모니터링, 법률·상담·의

료지원 등을 안내·연계하고, 센터가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협박, 반복적 재유포, 아동·청

소년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또는 조직적 유통 등 범죄혐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 연계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절차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추가 규정안

사법경찰관리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제

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요청 사실과 후속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디

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 

없이 삭제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나 삭제 요청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안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피해자 보호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센터에서 수사기관으로의 연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조(수사기관과의 피해자 보호 연계)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지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보호 또는 수사가 필

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절차와 이용 가능한 지원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54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②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반복적 유포 협박, 대규모 확산 또는 

추가 피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처

리 요건을 고려하여 공동 위험평가 및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에서는 긴급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 자료보존 및 법률·심리·의

료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담당기관과 후속조치를 정할 수 있다.

④ 연계 요청 및 회신, 긴급통보, 공동 위험평가 및 사례관리의 대상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 위험평가는 개별 기관의 판단을 대체하기보다 피해확산과 추가 침해의 위험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배분하는 절차로 운영하여야 한다. 연계기관은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담당자를 회신하고, 사건의 이관·종료 또는 지원계획 변경 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수사 연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이나 삭제지원 전체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자료보존·이관

양방향 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의 목적과 항목, 제공기관과 수령기관, 

제공 제한사유 및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조(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수사기관 및 심의기관은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대상 정보의 인터넷주소, 게시물 식별정보 및 적법하게 확보한 계정 식별정보

2. 최초 발견일시 및 특징정보

3. 삭제·차단 요청의 일시, 처리상황 및 결과

4. 재유포 확인 사실 및 추가 조치의 필요성

5. 피해자의 지원 연계 의사

②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법률상 제한이나 수사상 지장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범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식별정보와 상담기록은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공 요건과 절차를 정한 정보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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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에는 공통 사건관리번호와 표준화된 요청·회신 양식을 활용하고, 단계별 

처리상황과 결과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수사 목적으로 상담기

록 전부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은 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맞는 절차에 따르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수사나 재판의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형사절차 종료 후의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수사·재판절차 종료 후 남아 있는 피해와 지원요건

에 따라 지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속한 삭제와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채증자료

에 관한 수집·보존·이관 절차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의 영상물이나 게시화면

을 그 존재와 당시의 게시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와, 그 안에 포함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센터의 채증자료 활용을 일률적으로 전문법칙의 예외 확대 문제로 구성

하기보다는 자료의 성격과 입증취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삭제지원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관)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삭제지원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수

집 일시·방법·출처, 인터넷주소, 게시상태 및 변경·접근 이력을 기록하고 동일성과 무결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피해확산 방지와 자료보존이 병행되

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지원

을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료의 수사기관 이관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조항의 목적은 센터가 수집한 자료에 포괄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지 

않다. 디지털 자료는 수집·저장·출력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수집방법

과 보존 형식, 무결성 확인 및 이관기록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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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적법한 채증 이후 필요한 삭제·차단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되, 수사·

재판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일반적인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의 지속적인 추진·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개정안

(1) 상설적인 협력체계와 실무협의 기능의 법제화

기관 간 협력은 특정 정책사업이나 담당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상설적인 구조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을 규정하고, 중앙디성센터에

는 실제 사건대응 절차를 조정하는 실무협의 기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조(삭제지원 협력체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사기관, 심의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에서는 표준 처리절차, 기관 간 정보연계, 장기 미조치 사건 대응, 해

외 협력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계기관 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두

어 사건연계, 긴급대응 및 공동 사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은 담당부서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사항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이 곤

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개별 사건의 수사, 심의 및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기관의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협력체계에는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의 수사 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 

및 중앙디성센터가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적 연계와 요청·회신 절차 등 필요한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되, 개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는 별도로 제한

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는 기관 간 조정과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중앙디성센터의 

실무협의체는 실제 사건대응 절차와 현장의 연계 문제를 다루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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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단 등에서 축적된 협력 경험을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면서 중앙디성센터의 전문적인 피해지원 기능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외 유통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임 구체화

해외 플랫폼과 불법 성인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삭제 요청과 국가 차원의 국제

협력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주요 사업자와 사이트의 특성, 국가별 

법제 및 삭제 요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디성센터는 요

청·확인과 사례 축적을 담당하며, 관계기관은 소관 권한과 해외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제○조(국외 유통에 대한 대응)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외 유통 피해정보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를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국외 사업자·피해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국가별 대응절차, 장기 미삭제 

정보 대응, 특징정보의 활용 및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이행확인 및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 피해지원기관 등과 특징정보를 공유하거나 관계기관

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은 소관 권한과 국제협력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징정보의 제공·공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응계획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장기 미삭제 사건의 관계기관 이관기준과 진행상황 점검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 국외 사업자의 국내 연락창구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규율에 요청 접수, 본사 

전달 및 결과회신 의무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연락창구의 확보만으로 해외 원본 삭제의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접속차단 및 검색 노출 제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각 조치의 범위와 한계 및 추가 대응 여부를 피해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국내 

접근이 제한된 상태를 원본 삭제와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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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정보의 처리 및 보호기준 마련

정보공유와 기술적 대응의 확대에 상응하여 처리목적, 접근권한, 보존기간 및 국외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처리의 근거와 보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자료보존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조(지원정보의 보호)

① 지원정보는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자료, 특징정보, 상담기록 및 처리이력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보존기간은 지원 및 증거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고,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분리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④ 국외 기관 또는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외이전 요건을 

준수하고 제공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자료 유형별 보존기간,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용기록의 점

검, 목적 달성 여부의 재검토 및 파기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특징정보도 피해자 

또는 지원사건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전송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종합관리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연계의 편의와 함께 업무별 접근 제한 및 유출 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지원의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환류

삭제지원의 평가는 처리건수와 삭제건수뿐만 아니라 최초 접수부터 실제 조치 및 

재유포 대응까지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평등가

족부가 정책 차원의 평가기준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디성센터가 사건별·플랫폼

별 자료의 수집·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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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삭제지원의 평가 및 제도개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삭제지원의 신속성, 이행률, 유통 대응 및 피해 회복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접속차단 등 조치유형 조치유형과 국내외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제도적 장애

요인을 검토한다.

④ 관계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비식별 통계와 미조치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관계 법령, 업무기준, 전문인력, 대응체계, 기술개

발 및 피해 회복 지원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적된 자료는 사건별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의 반복적인 

불응, 기관 간 이관 지연, 기술적 탐지의 한계 및 지역별 지원격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디성센터의 분석 결과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수립과 지역센터

의 업무개선에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경험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5) 전문인력과 기술개발·도입의 지속적인 지원

단축된 처리기한, 상시 긴급대응 및 재유포 모니터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탐지와 특징정보 대조 

등 기술적 대응은 개별 기관의 일시적인 시도에 맡기기보다 성과평가에서 확인된 

미탐지·오인식과 재유포 양상을 바탕으로 개발·도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조(전문인력 및 기술기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삭제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상시 대응체

계 및 안전한 정보처리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삭제지원 성과와 재유포 양상을 고려하여 탐지, 특징정보 대조 및 

기관 간 정보연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도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해당 기술의 현장 적용·검토 및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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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의 도입·운영 시 정확성, 오인식, 정보보호 및 업무부담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

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는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미삭제 원인과 변형·재유포 방식에 

따라 정하고, 도입 이후에도 실제 조치시간과 탐지 정확성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지역센터가 중앙의 기술과 대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공동 

활용체계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반복적인 피해영상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업무환경

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개정안은 지원의 개시와 사실확인, 사업자의 조치, 긴급심의, 수사정보의 

활용, 이행확인 및 재유포 대응을 하나의 법정 절차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입법에서는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중앙·지역센터의 업무기

준과 정보연계시스템 및 상시 대응인력의 준비에 필요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한

다. 각 단계의 담당주체와 다음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초 요청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되고, 현장의 처리 경험이 다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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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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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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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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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포
렌

식
; 

피
해

자
지

원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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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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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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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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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버

성
범

죄
, 
디

지
털

성
범

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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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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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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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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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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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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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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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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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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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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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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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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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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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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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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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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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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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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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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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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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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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몰
래

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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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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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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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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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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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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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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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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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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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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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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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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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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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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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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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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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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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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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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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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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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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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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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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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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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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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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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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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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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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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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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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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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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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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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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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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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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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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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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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디
지

털
 성

범
죄

, 
해

외
디

지
털

 성
범

죄
, 

성
범

상
, 

법
적

공
백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2
4

2
0
2
0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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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성
범

죄
 양

형
과

 양
형

기
준

의
 

규
범

적
 조

정
형

사
정

책

양
형

기
준

, 
디

지
털

 성
범

죄
, 
디

지
털

성
범

죄
 

양
형

기
준

, 
아

동
청

소
년

이
용

음
란

물
죄

, 
카

메
라

이
용

불
법

촬
영

죄
, 

통
신

매
체

이
용

음
란

죄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2
5

2
0
2
0

사
회

과
학

일
반

김
미

선
디

지
털

 성
범

죄
 특

성
 분

석
에

 관
한

 연
구

 
-

카
메

라
 등

 이
용

 촬
영

죄
를

 중
심

으
로

-
한

국
범

죄
정

보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불
법

촬
영

, 
성

범
죄

, 
성

문
화

, 
판

례
분

석

입
법

·처
벌

규
정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예
방

교
육

2
6

2
0
2
0

법
학

강
희

영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의

 복
합

성
과

 정
책

 
과

제
이

화
젠

더
법

학
디

지
털

성
범

죄
, 

사
이

버
성

폭
력

, 
젠

더
폭

력
, 

가
해

자
처

벌
, 

성
평

등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2
7

2
0
2
0

인
권

/국
제

인
권

법
박

예
안

한
국

의
 디

지
털

 성
범

죄
인

권
연

구
　

기
타

2
8

2
0
2
0

기
타

사
회

과
학

조
춘

범
, 

이
현

랜
덤

 포
레

스
트

 기
법

을
 활

용
한

 청
소

년
의

 
디

지
털

 성
범

죄
관

련
 예

측
요

인
 탐

색
인

문
사

회
 2

1
랜

덤
포

레
스

트
, 
청

소
년

, 
디

지
털

 성
범

죄
, 

유
포

, 
소

비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2
9

2
0
2
0

사
회

과
학

일
반

오
세

연
, 

신
현

주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의
 2

차
 피

해
 실

태
 

및
 사

례
분

석
에

 관
한

 연
구

한
국

범
죄

정
보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피

해
자

, 
2
차

 피
해

, 
사

례
분

석
, 

성
인

지
 감

수
성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3
0

2
0
2
0

기
타

사
회

과
학

일
반

이
나

현
, 

조
윤

오
디

지
털

 성
범

죄
자

에
 대

한
 프

로
파

일
링

: 
신

상
정

보
 등

록
자

를
 중

심
으

로
사

회
과

학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프
로

파
일

링
, 

성
범

죄
자

, 
강

간
, 

테
크

놀
로

지
 기

반
 성

폭
력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3
1

2
0
2
0

컴
퓨

터
학

채
윤

호
, 

김
휘

강
디

지
털

성
범

죄
 수

사
를

 위
한

 
위

장
수

사
시

스
템

 도
입

방
안

에
 관

한
 연

구
디

지
털

포
렌

식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위
장

수
사

, 
위

장
수

사
시

스
템

, 
위

장
수

사
 기

법
수

사
·포

렌
식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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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발
행

연
도

학
문

분
야

저
자

제
목

학
술

지
저

자
키

워
드

주
제

분
류

3
2

2
0
2
0

법
해

석
학

한
성

훈
디

지
털

 성
범

죄
에

 대
한

 대
응

방
안

에
 관

한
 

연
구

한
양

법
학

디
지

털
 성

범
죄

, 
불

법
 촬

영
, 
불

법
 유

포
, 

피
해

자
, 

성
인

지
 감

수
성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3
3

2
0
2
0

기
타

법
학

김
한

균
디

지
털

성
범

죄
 차

단
과

 처
단

 -
 기

술
매

개
 

젠
더

기
반

 폭
력

의
 형

사
정

책
 -

저
스

티
스

디
지

털
성

범
죄

, 
기

술
매

개
 젠

더
기

반
 폭

력
, 

사
이

버
여

성
폭

력
, 
이

미
지

기
반

 성
착

취
, 

디
지

털
성

범
죄

 양
형

기
준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3
4

2
0
2
0

과
학

기
술

과
법

양
양

한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방

안
 연

구
 -

 
불

법
촬

영
물

 압
수

 방
법

을
 중

심
으

로
법

과
학

의
 신

동
향

디
지

털
 성

범
죄

, 
불

법
촬

영
물

, 
출

력
·복

제
 

압
수

의
 한

계
, 

영
구

삭
제

, 
비

례
성

, 
디

지
털

, 
포

렌
식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3
5

2
0
2
0

경
찰

행
정

최
소

윤
, 

한
민

경

‘사
이

버
 음

란
물

’에
서

 ‘
기

술
매

개
 

젠
더

기
반

 폭
력

’까
지

 :
 디

지
털

 성
범

죄
 

관
련

 국
내

 연
구

동
향

 분
석

한
국

범
죄

학
디

지
털

 성
범

죄
, 사

이
버

 성
폭

력
, 불

법
촬

영
, 

연
구

동
향

, 
명

명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3
6

2
0
2
0

경
찰

행
정

최
이

문
, 

안
재

경

조
직

적
 디

지
털

 성
범

죄
자

의
 특

성
과

 
유

형
에

 대
한

심
리

학
적

 분
석

: 
문

헌
연

구
를

 
중

심
으

로
한

국
범

죄
학

디
지

털
 성

범
죄

, 온
라

인
 성

폭
력

, 성
범

죄
자

, 
포

르
노

그
래

피
, 

N
번

방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3
7

2
0
2
0

형
사

정
책

윤
지

영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을

 위
한

 수
사

법
제

 
개

선
 방

안
 -

 온
라

인
 수

색
과

 잠
입

수
사

 
법

제
화

를
 중

심
으

로
 -

형
사

정
책

다
크

웹
, 

디
지

털
 성

범
죄

, 
N

번
방

 사
건

, 
온

라
인

 수
색

, 
잠

입
수

사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3
8

2
0
2
0

목
회

상
담

학
권

수
영

, 

장
석

연
, 

김
희

선

구
체

적
 타

자
를

 드
러

내
는

 실
천

: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심

리
지

원
 및

 상
담

에
 관

한
 

연
구

한
국

기
독

교
상

담
학

회
지

디
지

털
 성

범
죄

, 
디

지
털

 성
폭

력
, 

피
해

자
 

지
원

 상
담

, 
정

서
중

심
치

료
, 

인
지

처
리

치
료

, 
여

성
주

의
 상

담
, 
여

성
주

의
 목

회
신

학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3
9

2
0
2
0

경
찰

행
정

김
명

훈
, 

이
상

진

이
슈

관
심

주
기

를
 적

용
한

 디
지

털
 성

범
죄

 
정

책
변

동
 분

석
: 

딥
페

이
크

 포
르

노
 

방
지

법
을

 사
례

로
치

안
정

책
연

구
이

슈
관

심
주

기
, 
정

책
변

동
, 

입
법

과
정

, 
딥

페
이

크
 포

르
노

, 
디

지
털

성
범

죄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4
0

2
0
2
0

신
문

방
송

학
이

수
범

, 

송
민

호
디

지
털

 성
범

죄
 사

건
 보

도
에

 대
한

 비
판

적
 

담
론

 분
석

 n
번

방
 사

건
을

 중
심

으
로

언
론

정
보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n
번

방
, 
비

판
적

 담
론

 분
석

, 
언

어
 네

트
워

크
 분

석
, 

C
O

N
C

O
R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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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발
행

연
도

학
문

분
야

저
자

제
목

학
술

지
저

자
키

워
드

주
제

분
류

4
1

2
0
2
0

기
타

과
학

기
술

학
김

혜
진

디
지

털
 아

동
 성

착
취

 대
응

현
황

과
 해

외
 

인
공

지
능

 범
죄

 예
측

 시
스

템
 비

교
분

석
디

지
털

융
복

합
연

구
텔

레
그

램
 성

착
취

 사
건

, 
디

지
털

 성
범

죄
, 

인
공

지
능

, 
빅

데
이

터
, 

디
지

털
 성

범
죄

 특
성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 

A
I·

기
술

활
용

4
2

2
0
2
0

경
찰

행
정

최
용

성
, 

곽
대

훈
성

폭
력

처
벌

법
 제

1
4
조

를
 기

반
으

로
 한

 
디

지
털

성
범

죄
의

 합
리

적
 대

응
방

안
 연

구
한

국
경

찰
학

회
보

디
지

털
성

범
죄

, 
불

법
 촬

영
, 

불
법

 유
포

, 
수

사
, 
정

보
삭

제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4
3

2
0
2
0

법
학

신
상

현

아
동

･청
소

년
 대

상
의

 디
지

털
 성

범
죄

 
수

사
를

 위
한

 잠
입

수
사

관
 제

도
의

 
도

입
방

안
 

-
 최

근
 개

정
된

 독
일

형
법

 및
 형

사
소

송
법

 
규

정
에

 대
한

 검
토

를
 겸

하
여

 -

고
려

법
학

디
지

털
(온

라
인

) 
성

범
죄

, 
아

동
‧

청
소

년
 

음
란

물
, 

온
라

인
 그

루
밍

, 
잠

입
수

사
(위

장
수

사
, 

비
밀

수
사

, 
함

정
수

사
, 

독
일

형
법

 제
1
8
4
조

b
, 

독
일

형
사

소
송

법
 

제
1
1
0
조

d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4
4

2
0
2
0

법
학

장
응

혁
위

장
수

사
의

 비
교

법
적

 연
구

형
사

법
연

구
위

장
위

장
수

사
, 

함
정

수
사

, 
디

지
털

성
범

죄
, 

N
번

방
 사

건
, 

비
교

법
수

사
, 

함
정

수
사

, 
디

지
털

성
범

죄
, 
N

번
방

 사
건

, 
비

교
법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4
5

2
0
2
0

경
찰

행
정

신
원

부
, 

이
원

희

아
동

음
란

물
 전

담
조

직
 필

요
성

에
 관

한
 

연
구

 :
 우

리
나

라
와

 미
국

 사
례

를
 

중
심

으
로

한
국

경
찰

학
회

보
디

지
털

 성
범

죄
, 

음
란

물
, 

아
동

음
란

물
, 

사
이

버
범

죄
, 

사
이

버
수

사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4
6

2
0
2
0

분
야

교
육

이
채

원
문

학
과

 사
회

의
 관

계
와

 문
학

의
 정

치
성

에
 

대
한

 고
찰

 -
 동

시
대

 현
대

문
학

을
 매

개
로

 
한

 사
고

와
 토

론
 수

업
을

 기
반

으
로

-
사

고
와

표
현

문
학

, 
사

회
, 

문
학

의
 정

치
성

, 
소

통
, 

모
르

그
 

디
오

라
마

, 
폭

력
의

 전
시

, 
디

지
털

성
범

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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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드

주
제

분
류

4
7

2
0
2
0

기
타

과
학

기
술

학
김

혜
진

해
외

 사
례

를
 통

해
 본

 국
내

 아
동

·청
소

년
 

디
지

털
 성

폭
력

 피
해

 지
원

 제
도

 개
선

 
방

안
 연

구
-
미

국
, 

영
국

, 
호

주
 지

원
 

제
도

를
 중

심
으

로
-

디
지

털
융

복
합

연
구

텔
레

그
렘

 성
착

취
 사

건
, 

디
지

털
 성

폭
력

 
피

해
자

, 
디

지
털

 성
범

죄
의

 특
성

, 
해

외
 

주
요

국
 지

원
 사

례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4
8

2
0
2
0

법
학

박
현

정
불

법
촬

영
물

 소
지

 및
 시

청
에

 관
한

 
처

벌
규

정
의

 비
교

법
적

 고
찰

 -
 

성
폭

력
처

벌
법

 제
1
4
조

를
 중

심
으

로
 -

법
이

론
실

무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카

메
라

등
이

용
촬

영
죄

, 
불

법
촬

영
물

 소
지

, 
불

법
촬

영
물

 시
청

, 
불

법
유

포
.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4
9

2
0
2
0

컴
퓨

터
학

김
승

규
, 

김
무

석
, 

강
구

민

불
법

촬
영

 범
죄

 대
응

을
 위

한
 현

장
용

 
모

바
일

 포
렌

식
 도

구
 개

발
에

 관
한

 연
구

디
지

털
포

렌
식

연
구

불
법

촬
영

 범
죄

, 
모

바
일

포
렌

식
, 

임
의

제
출

, 
디

지
털

 성
범

죄
, 

안
드

로
이

드
포

렌
식

수
사

·포
렌

식

5
0

2
0
2
0

형
사

소
송

법
이

근
우

아
동

･청
소

년
 성

범
죄

에
서

 함
정

수
사

 
허

용
의

 위
험

성
형

사
소

송
 이

론
과

 
실

무
아

동
 대

상
 성

범
죄

, 
디

지
털

 성
범

죄
, 

함
정

수
사

, 
잠

입
수

사
, 

적
법

절
차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5
1

2
0
2
0

목
회

상
담

학
김

희
선

사
이

버
 공

간
에

서
의

 은
밀

한
 범

죄
: 
디

지
털

 
성

폭
력

에
 대

한
 목

회
신

학
적

 성
찰

목
회

와
상

담
디

지
털

 성
폭

력
, 

사
이

버
 성

폭
력

, 
불

안
, 

수
치

심
,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상
담

, 
n
번

방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5
2

2
0
2
0

형
법

김
승

규
, 

천
성

덕
, 

강
구

민

현
장

용
 모

바
일

포
렌

식
 도

구
를

 이
용

한
 

몰
래

카
메

라
 범

죄
 증

거
 확

보
에

 관
한

 연
구

형
사

법
의

 신
동

향
몰

래
카

메
라

 범
죄

, 
모

바
일

 포
렌

식
, 

임
의

제
출

, 
디

지
털

 성
범

죄
, 

안
드

로
이

드
 

포
렌

식
수

사
·포

렌
식

5
3

2
0
2
0

법
학

일
반

권
지

혜
성

적
 촬

영
물

 비
동

의
 유

포
행

위
와

 
형

사
법

적
 개

선
점

비
교

법
연

구
성

적
 촬

영
물

, 비
동

의
 유

포
, 성

폭
력

처
벌

법
, 

디
지

털
 성

범
죄

, 
사

이
버

 성
범

죄
입

법
·처

벌
규

정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5
4

2
0
2
0

법
학

이
지

수
, 

이
연

주
, 

김
기

범

모
바

일
 메

신
저

에
서

 디
지

털
성

착
취

물
 

시
청

행
위

 포
렌

식
 방

안
경

찰
학

연
구

디
지

털
포

렌
식

, 
모

바
일

포
렌

식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물
, 

디
지

털
성

범
죄

, 
텔

레
그

램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5
5

2
0
2
0

비
교

법
학

안
경

옥
독

일
 온

라
인

 그
루

밍
 처

벌
규

정
의

 검
토

 및
 

우
리

 형
법

에
의

 시
사

점
경

희
법

학
온

라
인

 그
루

밍
행

위
, 

디
지

털
 성

범
죄

, 
독

일
 

제
1
7
6
조

, 
아

동
에

 대
한

 성
적

 악
용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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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2
0
2
0

법
학

최
호

진
, 

허
정

현
카

메
라

등
이

용
촬

영
죄

의
 보

호
법

익
에

 
따

른
 해

석
기

준
에

 대
한

 검
토

법
학

논
총

디
지

털
 성

범
죄

, 
카

메
라

등
이

용
촬

영
죄

, 
몰

래
 카

메
라

 범
죄

, 
성

적
자

기
결

정
권

, 
성

적
 

욕
망

 또
는

 수
치

심
, 

성
인

지
 감

수
성

입
법

·처
벌

규
정

5
7

2
0
2
0

경
찰

행
정

함
영

욱
, 

임
종

인
사

이
버

성
폭

력
 범

죄
의

 실
태

 분
석

 및
 

경
찰

의
 대

응
방

안
에

 관
한

 연
구

한
국

경
찰

연
구

사
이

버
성

폭
력

, 
성

인
지

 감
수

성
, 

성
평

등
 

교
육

, 
2
차

 피
해

, 
피

해
자

 인
권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5
8

2
0
2
0

컴
퓨

터
학

홍
태

석
딥

페
이

크
 이

용
 아

동
성

착
취

물
 제

작
자

의
 

형
사

책
임

-
일

본
의

 판
례

 및
 논

의
 검

토
를

 
통

하
여

-
디

지
털

포
렌

식
연

구
딥

페
이

크
, 
일

본
 아

동
포

르
노

법
, 

아
동

성
착

취
물

, 
아

동
매

춘
, 

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 
디

지
털

성
범

죄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5
9

2
0
2
0

경
찰

행
정

김
혜

진
뉴

스
 비

정
형

 데
이

터
의

 수
집

과
 토

픽
 

분
석

(L
D

A
)을

 통
한

 성
범

죄
 치

안
 이

슈
의

 
효

율
적

 탐
색

한
국

범
죄

학
성

범
죄

, 
온

라
인

 뉴
스

 기
사

, 
웹

크
롤

링
, 

토
픽

(L
D

A
)분

석
, 
비

정
형

 데
이

터
A

I·
기

술
활

용

6
0

2
0
2
0

여
성

학
이

채
원

일
본

군
 ‘
위

안
부

’에
 대

한
 페

미
니

즘
과

 
내

셔
널

리
즘

의
 역

학
관

계
 —

 
트

랜
스

내
셔

널
 페

미
니

즘
의

 구
축

과
 한

일
 

여
성

연
대

 가
능

성

아
시

아
여

성
연

구
일

본
군

 ‘
위

안
부

’,
 페

미
니

즘
, 
내

셔
널

리
즘

, 
한

일
 여

성
연

대
, 

젠
더

 폭
력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6
1

2
0
2
0

교
육

학
박

에
스

더

한
 성

폭
력

 피
해

자
의

 성
폭

력
 예

방
교

육
 

교
수

 경
험

에
 관

한
 자

문
화

기
술

지
: 

‘쭈
구

리
’에

서
 ‘
원

더
우

먼
’으

로
교

육
인

류
학

연
구

성
폭

력
피

해
, 

성
폭

력
예

방
교

육
, 

성
찰

, 
자

문
화

기
술

지
예

방
교

육

6
2

2
0
2
0

경
찰

행
정

백
창

원
, 

노
승

국

성
범

죄
 사

건
에

 대
한

 포
털

 뉴
스

 기
사

 및
 

사
용

자
 의

견
 데

이
터

 분
석

: 
n
번

방
 사

건
을

 
중

심
으

로
치

안
정

책
연

구
n
번

방
, 

성
범

죄
, 

빅
데

이
터

, 
w

o
rd

2
ve

c,
 

댓
글

 분
석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 
A

I·
기

술
활

용

6
3

2
0
2
0

컴
퓨

터
학

이
한

성
, 

이
형

우

B
lo

ck
 b

as
e
d
 S

m
ar

t 
C

ar
vi

n
g
 

S
ys

te
m

 f
o
r 

F
o
rg

e
ry

 A
n
al

ys
is

 a
n
d
 

F
ra

g
m

e
n
te

d
 F

ile
 I
d
e
n
ti
fi
ca

ti
o
n

인
터

넷
정

보
학

회
논

문
지

F
ile

 C
ar

vi
n
g
, 

S
m

ar
t 

C
ar

vi
n
g
, 

F
ile

 
S

ys
te

m
, 
B

lo
ck

, 
F
ra

g
m

e
n
ta

ti
o
n
, 

F
o
rg

e
ry

 A
n
al

ys
is

, 
D

ig
it
al

 F
o
re

n
si

cs
수

사
·포

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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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2
0
2
1

학
제

간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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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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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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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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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범

죄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2
2
1

2
0
2
5

과
학

기
술

학
양

정
하

, 

김
지

현
, 

박
선

영

C
o
lle

g
e
 S

tu
d
e
n
ts

’ 
P

e
rc

e
p
ti
o
n
 a

n
d
 

E
xp

o
su

re
 E

xp
e
ri
e
n
ce

s 
o
f 

D
ig

it
al

 
S

e
x 

C
ri
m

e
s

산
업

과
 과

학
O

n
lin

e
 s

o
ci

al
 n

e
tw

o
rk

in
g
, 

S
e
xu

al
 

h
ar

as
sm

e
n
t,

 S
tu

d
e
n
t,

 F
o
cu

s 
g
ro

u
p
s,

 S
u
rv

e
ys

 a
n
d
 q

u
e
st

io
n
n
ai

re
s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2
2
2

2
0
2
5

기
타

사
회

과
학

김
소

연
, 

노
충

래
, 

김
정

민
청

소
년

의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요

인
청

소
년

학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 
사

이
버

 
생

활
양

식
-
일

상
활

동
이

론
, 

온
라

인
 활

동
 

요
인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2
2
3

2
0
2
5

여
성

학
이

인
숙

, 

최
희

경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의
 경

험
과

 
대

응
방

안
 연

구
젠

더
와

 사
회

디
지

털
 성

범
죄

, 
피

해
자

 경
험

, 
질

적
 연

구
,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방
안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2
2
4

2
0
2
5

기
타

사
회

과
학

김
재

한
디

지
털

 성
범

죄
에

 대
한

 현
행

 법
제

의
 

한
계

와
 개

선
방

안
사

회
과

학
리

뷰
디

지
털

 성
범

죄
, 

피
해

자
 보

호
, 

국
제

 공
조

, 
딥

페
이

크
, 

플
랫

폼
 책

임

입
법

·처
벌

규
정

; 
수

사
·포

렌
식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2
2
5

2
0
2
5

경
찰

행
정

송
병

호
, 

임
준

형
미

국
의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법
제

와
 

시
사

점
한

국
범

죄
심

리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딥

페
이

크
, 

성
착

취
물

, 
리

벤
지

포
르

노
, 

불
법

촬
영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2
2
6

2
0
2
5

청
소

년
학

김
민

아
, 

서
종

수
경

북
지

역
 2

0
대

 청
년

의
 디

지
털

 성
범

죄
 

인
식

과
 경

험
실

태
청

소
년

상
담

학
회

지
디

지
털

 성
범

죄
, 

디
지

털
 성

범
죄

 인
식

,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경

험
 및

 대
응

, 
경

상
북

도

입
법

·처
벌

규
정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2
2
7

2
0
2
5

과
학

기
술

학
김

유
현

, 

신
동

윤

초
등

학
생

을
 위

한
 디

지
털

 
성

범
죄

예
방

교
육

 프
로

그
램

의
 효

과
성

 
연

구

차
세

대
융

합
기

술
학

회
논

문
지

디
지

털
 성

범
죄

, 
성

범
죄

예
방

교
육

, 
디

지
털

 
시

민
의

식
, 

성
적

 이
미

지
 기

반
 학

대
 통

념
 

수
용

예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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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발
행

연
도

학
문

분
야

저
자

제
목

학
술

지
저

자
키

워
드

주
제

분
류

2
2
8

2
0
2
5

기
타

기
독

교
신

학
김

규
리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의

 유
포

 불
안

을
 

위
한

 목
회

신
학

적
 돌

봄
 연

구
장

신
논

단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 
유

포
 불

안
, 

여
성

주
의

 신
학

, 
C

h
ri
st

ie
 N

e
u
g
e
r,

 
Ja

m
e
s 

P
o
lin

g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2
2
9

2
0
2
5

형
사

정
책

박
서

연
, 

이
창

배

청
소

년
의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의
 영

향
 

요
인

 연
구

: 
생

활
양

식
-
일

상
활

동
이

론
(L

R
A

T
)을

 
중

심
으

로

피
해

자
학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 
생

활
양

식
-
일

상
활

동
이

론
(L

R
A

T
),

 피
해

 
취

약
성

, 
설

문
연

구
, 

청
소

년
 피

해
 경

험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 

예
방

교
육

2
3
0

2
0
2
5

경
찰

행
정

이
무

선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심
리

지
원

의
 

현
황

과
 개

선
 전

략
-
딥

페
이

크
 사

례
를

 
중

심
으

로
-

한
국

범
죄

심
리

연
구

딥
페

이
크

, 
디

지
털

성
범

죄
, 
범

죄
피

해
자

,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지
원

센
터

, 
심

리
지

원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2
3
1

2
0
2
5

경
찰

행
정

이
수

현
, 

조
영

오

청
소

년
 디

지
털

 성
범

죄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에

 대
한

 연
구

: 
학

교
급

별
 차

이
를

 
중

심
으

로
치

안
정

책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온
라

인
 성

범
죄

, 
청

소
년

 
성

범
죄

, 
학

교
급

별
 차

이
, 

디
지

털
성

범
죄

 
설

명
요

인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2
3
2

2
0
2
5

행
정

학
임

원
식

, 

정
세

종
신

분
위

장
(비

공
개

)수
사

의
 주

요
 쟁

점
과

 
논

평
 -

 디
지

털
 성

범
죄

를
 중

심
으

로
 -

한
국

공
안

행
정

학
회

보

신
분

비
공

개
수

사
, 

신
분

위
장

수
사

, 
청

소
년

성
보

호
법

, 
성

폭
력

처
벌

법
, 

통
신

비
밀

보
호

법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수
사

·포
렌

식

2
3
3

2
0
2
5

경
찰

행
정

조
다

인
, 

김
민

석
, 

김
학

성

청
소

년
 디

지
털

 성
범

죄
 가

해
의

 영
향

 요
인

 
탐

색
: 

사
회

통
제

이
론

의
 부

모
 및

 학
교

 
요

인
을

 중
심

으
로

한
국

범
죄

학
청

소
년

 디
지

털
 성

범
죄

, 
사

회
통

제
이

론
, 

부
모

 관
계

, 친
구

 및
 교

사
 관

계
, 구

조
방

정
식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2
3
4

2
0
2
5

행
정

학
전

예
지

지
역

적
 특

성
을

 고
려

한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체
계

구
축

 방
안

 연
구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를
 중

심
으

로
지

방
정

부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체

계
, 

지
역

적
 특

성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 

디
지

털
성

범
죄

 특
화

 
상

담
소

, 
삭

제
지

원
피

해
자

지
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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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발
행

연
도

학
문

분
야

저
자

제
목

학
술

지
저

자
키

워
드

주
제

분
류

2
3
5

2
0
2
5

기
타

법
학

김
혁

최
근

 디
지

털
 환

경
에

서
의

 성
폭

력
범

죄
의

 
변

화
와

 형
사

법
의

 대
응

 -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을
 중

심
으

로
 -

범
죄

수
사

학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딥

페
이

크
, 

성
폭

력
처

벌
법

, 
청

소
년

성
보

호
법

, 
성

적
 자

기
결

정
권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 

플
랫

폼
·유

통
차

단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2
3
6

2
0
2
5

정
책

학
이

보
라

, 

김
면

기

디
지

털
성

범
죄

 대
응

 형
사

입
법

의
 형

성
: 

‘N
번

방
 방

지
법

’ 
입

법
과

정
의

 절
차

적
 

평
가

입
법

과
 정

책
‘N

번
방

 방
지

법
’,
 디

지
털

성
범

죄
, 

형
사

입
법

, 
형

사
입

법
의

 원
칙

, 
입

법
절

차
입

법
·처

벌
규

정
;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2
3
7

2
0
2
5

경
찰

행
정

윤
선

영
디

지
털

 성
범

죄
자

의
 특

성
과

 피
해

자
 선

택
 

차
이

 분
석

 :
 아

동
⋅청

소
년

과
 성

인
 

피
해

자
 집

단
을

 중
심

으
로

한
국

범
죄

학
디

지
털

 성
범

죄
, 

아
동

⋅청
소

년
 성

범
죄

, 
아

동
⋅청

소
년

 피
해

자
, 

심
리

적
 특

성
, 

지
배

성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 
예

방
교

육

2
3
8

2
0
2
5

기
타

인
문

학
김

재
한

디
지

털
 성

범
죄

의
 변

화
양

상
에

 따
른

 
문

제
점

과
 개

선
방

안
 연

구
국

제
문

화
연

구
디

지
털

성
범

죄
, 

N
번

방
 방

지
법

, 
디

지
털

 
성

범
죄

의
 양

상
변

화
, 

국
제

공
조

, 
피

해
자

 
보

호
아

동
·청

소
년

성
착

취

2
3
9

2
0
2
5

기
타

사
회

복
지

학
오

연
희

한
국

 사
회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지
원

을
 

위
한

 서
비

스
 전

달
체

계
 개

선
방

안
: 

사
회

서
비

스
 전

달
체

계
 구

성
원

칙
을

 
중

심
으

로

비
판

사
회

정
책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지
원

, 
디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지
원

 서
비

스
 전

달
체

계
 개

선
, 

사
회

서
비

스
 전

달
체

계
 구

성
원

칙

수
사

·포
렌

식
; 

피
해

실
태

·인
식

조
사

; 
피

해
자

지
원

·삭
제

; 
딥

페
이

크
·허

위
영

상

2
4
0

2
0
2
5

기
타

법
학

김
슬

아

미
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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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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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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